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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코로나-19의�확산과�선거의�자유와�공정,�

어떻게�확보할�것인가?

박재창(숙대 명예교수)

Ⅰ. 서론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여야 진영 간의 균열과 대치가 고조되어 있어 2022년 3월로 예

정된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선거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당선되느냐 보다 집권 세력이 유지되느냐 또

는 교체되느냐에 보다 더 큰 관심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의 과열에 대한 우려

와 함께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의 확산에 따른 뉴 노멀 시대의 도래로 인해 선거의 물리적 환경과 조건이 크게 바뀌고 있

다. 새로운 선거 환경 변화에 조응해서 선거의 규범과 질서를 조정하거나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일이 매우 긴박한 과제가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대적 정합성에 대한 우려

가 작지 않았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산업사회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고체사회가 퇴조하

고 네트워크와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사회가 들어서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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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버

넌스 체제에 대한 수요가 커져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국정운영의 국가중심주의를 전제

로 하는 공직자 선출과정으로서의 선거가 함축하는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를 선거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가 또 다른 차원의 숙제다. 

대의 민주주의의 쇄락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정치체제 자체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 원래 대의 과정을 체계론의 관점에서 보면 대의 과정의 핵심 구성요소인 선

거, 정당, 의회는 서로 연동해서 작용한다. 정당의 공천을 통해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결정

되고 그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 결과가 의회를 구성한다. 의회를 

구성하는 원내 정당이 선거법 제정과 개정을 주도하고 그 결과 선거의 주요 참여자인 후보

자와 유권자의 행동 양식을 규율하게 되는 것도 같다. 선거, 정당, 의회를 체계론의 관점에

서 접근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경계를 이분법적 시각(binary perspective)에서 구분하거나 설

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유다. 그런 만큼 정당과 의회의 제도화 정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가운데서도 정당정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또 결정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조감한 후, 코로나-19의 확산

이 선거의 물리적 토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전자 민주

주의가 선거에 미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전자 민주주의가 선거에 끼치는 여러 영향 가운데 긍정적 효과의 확

대를 통해 대안 모색에 나서보자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자유와 공정을 모두 담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

구되는 지를 따져 보려는 것이 이 글의 우선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선거를 과정론의 관점에서 이스톤의 투입, 전환, 산출 모형

(Eastonian model)을 토대로 선거의 환경 조건, 선거의 전개 과정, 선거의 진행 결과로 나누

어 다루고자 한다. 선거의 환경 조건은 투표가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선거 관련 법제, 정당 

및 의회의 활동 등을 토대로 후보자 및 유권자에 의해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정치사회적 환

경 및 조건을 함축한다. 선거의 전개 과정은 기표, 산표, 계표, 등 주로 투표 단계의 전후 과

정에서 이뤄지는 선거 활동을 총칭한다. 선거의 진행 결과는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결정

되거나 그에 따라 집권 세력의 교체나 유지가 확정되고 나아가 특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창출되거나 선거관리에 대한 회고적 평가 같은 환류 작업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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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거의 자유와 공정: 두 마리 토끼 잡기

1. 대의 민주주의와 준직접 민주주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다. 이를 선출직 공직자에 주목

해 보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대리인을 선출하거나 집권 세력의 교체를 결과하는 정

치적 절차 내지는 행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권자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집권 세력

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평가하고 나아가 정서적 순화를 이루며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형성하고 그 내용를 합의해 나가는 정치적 참여의 한 양식으로서의 비중이 커진다. 선거는 

이를 보는 이의 관점 내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 대표자의 선출 내지는 정치적 참여의 공간

가운데 하나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다. 전자가 민주정체의 운영을 위한 전제적 

조건이라면 후자는 민주주의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정체의 결과적 소산에 해당된다.  

그런데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제적 조건이라는 사실은 이때의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 

내지는 간접 민주주의임을 시사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국정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대의 민주

주의가 아니라면 공무 담임권자를 선출하는 권위적 절차로서의 선거는 불필요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근대적 프레임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런 대의 민주주의의 사회적 소구력 내지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

작한 지는 이미 꽤 오래 되었다. 

원래 대의 민주주의는 공장식 생산양식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임금 노동자들

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참정권의 일반화, 보편화가 이뤄지면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치사회

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고안되었다. 대의 민주주의가 대량생산체제에 기초한 대중 민주주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반하는 뉴톤식 민주주의(Newtonian democracy)를 인식론적 토대로 삼

는다거나 그의 운영 체계를 집적 민주주의(aggregative democracy) 내지는 다수제 민주주의

(majoritarian democracy)에 두는 이유다. 

그러나 제3의 물결에 따른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분법적 기계론에 기초한 고체사회

가 퇴조하고 일원론적 인식 프레임에 따라 유동하는 액체사회가 등장하면서 후기 근대사회

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평등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 등을 

향해 변모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정기적인 선거의 실시 외에도 다양한 양식의 단일 쟁점형 

사회운동, 시위,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NGO 활동,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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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권 행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보면, 선거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

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융합 또는 중복하는 혼합 민주주의(hybrid democracy)의 시

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다원화, 광역화, 일상화하면서 대표성의 가변성 내

지는 상황조응적 차등화가 일반화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공무 담임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가중심주의의 시대로부터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협력

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시대로의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만큼 

선거가 그동안 시민의 국정운영에 대한 수동적 참여 내지는 간접 참여의 한 양식으로 개발, 

운영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

의 등장에 맞추어 그의 의미와 내용 내지는 운영양식을 수정, 보완, 또는 재편하는 일이 불

가피하게 되었다.      

2. 선거의 자유와 공정: 상보적, 갈등적 과제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가 되었건 또는 준직접 민주주의가 되었건 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와 공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라야 구현하기가 용이하다. 이

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전제적 조건이면서 동시에 수단적 

방편이기도 한 이중적, 복합적 관계를 구성한다. 전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의미론의 관

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도구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선거에서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전제적 조건

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미론적으로 볼 때 누구나 어디서나 불편이나 강제 없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부언하면 선거과정에서 형식적, 실체적 차

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선택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럴 것이

라는 불안으로부터 격리되고 나아가서는 그런 선택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선거의 환경 조건에 주목해 보면 평등하고 보편적인 참정권이 주

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장애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선거

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 당연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 선결과제다. 선거의 

진행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나 제한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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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구론의 관점에서 보면통상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다당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편향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언론, 그것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구현 가

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기, 비밀, 

직접, 평등, 보통 선거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 개개인이 누리는 선거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유를 침해

하는 가운데 선거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평온이나 평등성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에서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때 선거의 진행과 관련하여 국가

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바로 “공정”이다. 이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선거 참여자들 사

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균형이라고 한다면 그런 균형 

또는 중립이 현실 정치사회에서 과연 구현 가능하거나 또는 측정 가능한 것이냐의 과제가 

제기된다. 나아가 누구의 관점에서 본 균형을 말하느냐의 차원에서는 몰가치 내지는 탈가치

의 과제 나아가서는 맥락적 편향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공정”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주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구론의 관점에서 보면 선거가 누구나 어느 쪽을 향해서도 편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불평등 처우, 비이성적 우대, 규칙의 편향적인 적용 등을 극복하려

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거가 일정한 정도의 규칙성(regularity), 상당성(reasonableness), 내지

는 합리성(rationality)을 지녀야 마땅하다는 뜻이다(Elkit & Svensson, 1997: 35). 보다 구체

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의 보장, 선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적정성 유지, 균등한 선거 

참여 기회의 확보와 함께 선거운동 자유의 배려를 함축한다. 

이를 먼저 선거 환경 조건의 관점에서 보면 투표 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과 편향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선거가 과열한 나머지 일상생활의 유지가 침해받지 않는 

상황이나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인 시민이 정치적 경쟁에서 동등한 성공 확률을 갖는 상태

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자유의사의 표현이 가능해야 하

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민주정체에서도 정치적 경쟁자들 사이의 정치적 자원이 평

등하게 배분되는 경우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사회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

는 가운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공정 여부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 사회 조응적 판단

과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선거의 환경 조건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선거의 환경 조건에 대한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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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평가는 자칫 그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갈등을 심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맥락적 평가가 불가피한 이유다. 누구를 위한 것

인지 또는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를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전개 과정의 공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는 데 그에 따라 절차의 

정당성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적법성의 원리에 따

라 진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묻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그런 절차

를 규정해 둔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묻게 된다. 민주

적 절차(혹은 과정)는 어디에서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행동과 생활을 통제하는 규칙

을 제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를 해석하고 내면화하면서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를 이행해나

가는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돈희, 2021.04.11.). 따라서 정상배들 사이의 정략적 타협

에 의한 선거제도의 변경은 당연히 공정성의 원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적법절차의 원칙

에 위배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법절차가 유지되려면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회의의 공개 

원칙이 지켜지면서, 야합 밀실정치의 결과물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선행되어 있

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선거는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끝으로 선거 진행 결과의 공정성 여부는 선거의 결과가 집권 세력의 이동에 권력적 편향

성 없이 기여하는가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과제다. 자칫 집권 정당의 권력적 프리미엄이 선

거의 결과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되도록 많은 유권자

가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 결과의 정당성 정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

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선출된 공직 담임자들이 파당적 이해관계

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책무성 구현의 의지에 충만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종합해 보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일견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공정을 위해서라면 자유

를 제한해야 하는 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제한이 궁극적

으로는 자유라는 근원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의미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보면 자

유와 상합적 관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 제한이 곧바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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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 환경

1.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후기 민주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 무엇보다도 “촛불 민

주주의”가 불러온 영향이 크다. 기실 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진행된 민주화 작업의 실체는 

정부의 역할 범위를 줄이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확장해 온 것에 다름 아니다. 제도 운

영 차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법제 차원에 머물러 있던 정당해산권이나 대통령에 대

한 탄핵 및 법률의 위헌 심판권을 실제로 행사했으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촉진하

거나, 참여예산제의 도입을 통해 시민참여의 공간을 넓히고, 다양한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외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확대 수용해 왔다. 대의기구로서의 국회와 대통령이 지니는 정

책결정 내지는 국민대표 기능이 잠식되어 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

자유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이 커지자 공적 영역의 권능을 축소하는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었

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관할 업무 영역 자체가 축소되어 온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면서 직면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나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불러온 연인원 수천만 

명이 참가한 촛불 시위는 대의기구로서 국회가 지니는 권능을 무력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양식의 친정부 시민사회단체가 발흥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는 조악한 양식의 한국형 조합주의 체제가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공식적인 대의기구가 담

당해야 할 정책결정 기능의 상당 부분을 시민사회 대표자 내지는 대기업의 총수가 공유하

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정당이 권력의 노점상 역할을 수행했음은 이를 부인하기 어

렵다.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유사 정당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방치하

거나 그런 단체의 지도자나 상근 간사를 기성 정당에 흡수, 동원해서 권력의 공유 장치로 

활용한 까닭이다. 이 과정에서 발현한 대의 과정과 관련한 정당 체제의 왜곡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한국의 정당은 그 운영 실제에 있어 사실상 국가와 시민사회를 잇는 연결핀 기능을 상실

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생부터가 정치적 명망가 내지는 권력지향형 룸펜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엘리트 정당일 뿐만 아니라 호소력 있는 정치철학이나 이념적 결

속을 토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책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

를 받아 왔다. 따라서 가치 중심의 사회적 결속이나 이해관계 경쟁에서 무력할 것도 물론이

다. 지역감정에 기대는 지역정당이자 특정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당 내지는 정치자금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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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사당 체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지녔다. 기존의 여야 정당 중심으로 배타적 

기득권을 유지해온 카르텔 정당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여기에 선거 전문가 정당의 요소까지 

끼어들면서 일종의 잡동사니 정당(hodge-podge party)에 다름 아니라는 진단이 제시되어 왔

다(김용호, 2008: 74). 

그 결과 제대로 된 정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정치가 지속되자 가성 정당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당정치에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거듭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원의 자기 정당에 대한 충섬심이 약하고 무당파 유권자

가 늘고 있으며 정당 활동을 통한 정치적 효능감이 축소 일변도에 있다. 최근에는 사회 여

론조사가 활성화되면서 정당의 정책 수요 진단 기능을 대체하는 경향마져 나타나 있다. 이

런 경우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일상화할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국익 지상주의를 부르짓는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를 기화로 국가권력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반일 프레

임을 통한 친정부 세력의 규합과 반정부 세력 몰아 세우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국정운영상의 합리주의가 퇴조하고 포퓰리즘의 등장을 여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득권 

지향의 친정부 집단과 반정부 집단 사이에는 집단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듯 

사회 갈등의 해소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는 정당정치에 대한 대안 모색 수요가 클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기성 정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새로운 대안 모색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점에

서 일면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악마화(demonization)한다는 점에

서 부정적 결과를 동반한다1).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

킨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다. 권위주의 정부의 출현은 흔히 여당을 매개로 행정

부의 대 국회 지배력을 구조화한다거나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을 침해하면서까지 국회의

원의 내각 겸직을 제도화하는 데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구조화하

는 데에서 목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를 겨냥해서 견제하거나 시정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실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 윤경호(2020.11.3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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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와 선거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긴박하고 충격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이다. 2020년 1월 19일 유증상자가 처음 확진된 이래 2021년 9월 3일 현

재 일일 신규 확진자 1,709명, 총 누적 확진자 257,110명, 누적 사망자 2,308명(치명률 

0.9%)를 낳았다(윤병기, 2021.09.03.). 그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

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협조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시민의 피로감이 축적되고 일용직,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

부, 제한적, 선별적 계층에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제는 사실상의 ‘위드(with) 

코로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일상화하는 뉴 노멀 시대로의 진입이 가시화되어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내몰리고 있

다. 먼저 선거의 자유와 관련해 보면, 선거의 환경 조건면에서 볼 때 ‘밀집·밀접·밀폐를 피

하라’는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 대규모 유세가 금지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실

내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가 제한되거나 외면되는 일이 빈발하고 유권자 대면이나 명함 또

는 전단지 등의 배포 같이 직접 유권자를 접촉하는 일도 주저하게 되었다. 선거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정보의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자 검증

에, 신인 후보자는 인지도 높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health)(Rushton, 2011: 779-796)가 불러오는 현상도 

문제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마치 전시 상태처럼 국가주의의 

정당성이 제고되면서 국가가 시민을 훈육하는 것에 대해 큰 저항 없이 이를 수용하고자 하

는 사회 환경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강제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van de Pas, 2020: 18). 이 경우 국민 개개인

은 더 이상 독립된 개체로서의 주체적 존엄성이나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 내지

는 일상성의 유지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2) 이런 인식의 프레임

이 일상화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국가의 개입을 보다 손쉽게 용인하고 나아가 선거 관련 자

유 선택의 의지와 권리의 행사를 저어하게 될 개연성이 커진다. 건강권과 참정권 사이에서 

2) 박재창(2021: 13)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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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우선의 원리를 큰 저항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선거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정보 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정책 정보

나 후보자에 대한 정밀 진단과 평가 없이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감염병에 

대한 노출을 염려한 나머지 기권율이 높아질 확률이 커질 것도 물론이다. 선택의 자유가 제

한된다는 뜻이다. 이는 선거의 진행 결과에 있어서도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이나 가족으로 생활반경을 제한하는 결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나아가서는 균형있는 정보의 공유를 어렵게 한다. 여기에 더해 설혹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

와의 정보 교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필터링 효과가 편향된 정보의 축적을 유도하

게 된다. 그에 따라 자유로운 선거 정보의 수집이 차단되고 편항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심

리적 장애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만을 선

택하는 사회심리적 정당화 기재가 발동하면서 기존의 신념을 극단화하는 경향을 낳는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을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라고 한다면 이는 기성의 질서를 확

대 재생산하면서 편견의 울타리로 인해 자유로운 정보의 취사선택이 차단된다는 의미에 다

름 아니다. 이는 선거 결과의 해석과 판단에서도 같다.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자유 선택 의지를 제한하는 경향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3)  

  반면에 선거의 공정과 관련해서는 기득권 재생산 효과로 인해 선거의 편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선거의 환경 조건면에서 보면 가두 캠페인 같은 대면 접촉 기회가 감

소하면서 이미 현직에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져 있고 지역 내 유력 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전형남, 2021.08.12.). 코로나-19의 

확산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당에 있어서도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고정 지지층보다 부동층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정당일수록 비대면 선

거운동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소규모 정당이거나 야당일수록 집권 정당보다 불

리한 것도 같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가 기득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현상에

는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재정자원의 확대 공급에서 오는 포퓰

리즘 효과도 예상된다. 

선거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의 성공 여부가 여타의 정책 이

슈를 압도하면서 정부나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 척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균

형있는 정책평가나 집권세력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3) 박재창(2021: 68)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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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1대 총선의 경우 선거 중반부터 선거 판세를 장악한 여당의 방역 성공론은 조국 

사태, 경제 악화, 부동산 문제 등의 악재를 유권자의 시야에서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코로나 

확산 이전에도 높은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 가계 부채 증가 및 수출 악화 등과 같은 경

제 문제가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정작 선거 과정에서는 유권

자에게 정부 정책의 실패보다는 코로나가 경제 악화의 결정적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경제 문제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 악화에 대

한 책임을 물었던 야당의 정권 심판론은 제한적 힘만을 발휘할 수 밖에 없었다(강우창 외, 

2020: 21).4) 유권자가 다양한 공약이나 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후보자 및 정당의 입장을 정

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거운동 본연의 역할이 집권세력 친화적으로 제한되거나 왜

곡되었다는 뜻이다. 

반면에 코로나 사태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코로나 사태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획

일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공동체 전

체를 단위로 움직이는 국가권력의 일원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사례별 특성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성은 신속성과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

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질병의 감염 자체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파고들어 

사회경제적으로 차등적인 분포를 보일 뿐만 아니라(김명희, 2020: 69), 감염에 따라 개인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손실과 위험도 차등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록 정

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를 단지 보편적, 일원적으로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정

부·여당은 감염병 대응 조치에 대한 불만을 피할 수 없게 된다.5)    

또한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나 도시 또는 지역 봉쇄 같은 적극적 조치에 나설 경

우 이는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종당에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국

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이 겪는 심리적 위축과 불편함도 문제다. 효

율적인 방역을 위해 이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외면할 경우 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불만

이 쌓이면서 정부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를 우려하여 적극적 방역을 완화하

거나 외면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능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 

4) 21대 총선의 경우 여당이 압승한 것은 이런 유형의 기득권 정당 프리미엄 때문이 아니라 정파적 충성

심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거나(길정아, 강원택, 2020: 140) 코로나 대응 성공에 따른 긍정적 평

가 외에도 야당의 실책에 대한 반발이 복합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조사도 보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감염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 유무로 투표의 향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서 투표에 나선 결과라는 주장이 대체로 주류를 이룬다(신정섭, 2020).
5) 박재창(2021: 14)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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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가 쉽지 않다(김동환·조수민, 2020: 

438). 6) 코로나-19 사태는 이렇듯 유권자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의 균형성 내지는 공정성 유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표장의 보편적, 일반

적 위생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위생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경

우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긴 줄을 서거나 투표장에서 이뤄지는 현장 투표를 

저어하는 경향성을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표가 평등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보건 위생

상의 위험성이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배포되고, 투표에 따르는 비용의 지출도 불평등

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자유·공정 선거를 보장하는 물리적 환경의 보장이 어려워

지면서 보통 일반 선거권의 정신에 배치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선

거의 연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필요불가결적 사회

기초자산(infrastructure)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선거제도 나아가서는 민주정체의 정당

성 자체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거의 진행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대

한 비판을 제쳐두고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유권자들 사이에 흐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권력의 이동을 저어하는 경향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확산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의 질서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과 하자는 이를 일단 제쳐놓고자 

하는 현상 유지의 경향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면한 위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해서 더 이상의 혼란이나 위험의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된

다. 이를 “시스템 정당화의 심리”(천관율, 2020.06.12.)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응

을 일단 수용하고 지지하려는 경향성이 커지게 된다. 현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는 일

단 유지하면서 우선 위기부터 극복해보자는 욕구가 커진다는 뜻이다(천관율, 2020.06.12.).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결과도 이를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의 표시(Moon, 2020: 4)

라기 보다는 권력의 이동과 분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유권자의 소극적 대응 

결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다. 여당의 대승은 강요된 선택의 결과이지 자발적 평가나 자유

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질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이 정부에 대한 자

유로운 선택과 권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7)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범위를 증대

6) 박재창(2021: 15)를 참조했다.
7) 박재창(2021: 69)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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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여겨진다. 그런데 선거는 그 결과를 통해 집권 세력

의 유지 또는 교체를 낳는 만큼 이 경우 선거가 보다 더 커진 정부의 유지 또는 교체 권한

을 시사하게 된다. 선거의 정치적 비중이 커진다는 뜻이다. 

Ⅳ. 전자 민주주의와 선거의 관계 

한국은 정보사회의 선도국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양식의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일상화되

어 있다.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것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이용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선거운동의 장(場)에 넘어온 지는 꽤 오래 되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양식의 선거운동이 곤란해지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 

관련 정보를 습득, 공유하기 위해 유투브 같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

동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가히 온라인 선거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전자 

민주주의는 그 운영의 방식과 양태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데에 특성이 있는(오명은, 

2020.04.09.) 만큼 오히려 앞으로의 전개를 보다 더 흥미롭게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면서 동시에 

양가적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수단적 가치에 해당된다. 그런데 전자 민주주의의 여러 장치들을 도입하는 경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각각의 수단 가치에 끼치는 

영향의 방향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뉜다. 선거의 자유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선거의 공정을 확장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선거가 민

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지향하는 수단 가치와 전자 민주주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양축으

로 하는 경우 <표 IV-1>과 같은 도식을 낳게 된다.

<표 IV-1> 전자 민주주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선거의 수단 가치

선거에 미친 영향
자유 공정

긍정적 I II

부정적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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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의 자유 제고(제 Ⅰ 유형 효과)

전자 민주주의의 핵심적 구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선거는 정보소통 양식상의 

신속성, 유동성, 다양성, 역동성, 광역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선거의 환경과 조건에 당

연히 영향을 미친다. 먼저 선거의 자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선거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경제적으로 전달,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차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선거 유관 정보의 정련도를 

높이는 변화를 낳는다.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보다 많은 이들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가능해지면서 이견의 조

정이 일어나고 보다 일치된 의견에 이르게 한다(Clark & Aufderheide, 2009). 선거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사회적 결속 및 통합을 보다 더 용이하게 이끌어낸다

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SNS 같은 정보통신기기는 정보 노출의 우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자신과 다른 성향을 지닌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지게 되고

(Brundidge, 2010), 그 결과 보다 다양한 이견을 폭넓게 취합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더 다양

한 의견의 수렴을 통해 사회적 결속의 범위와 강도를 높인다는 뜻이다. 선거의 자유를 확대 

구현해주는 셈이다.

이렇듯 온라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방

식과 양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상의 시민참여 공간과 

범위 및 속도를 확장하면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간의 공진화를 통해 선거의 자유는 물론 

전자 민주주의 자체의 구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속성을 지녔다(송경재, 2009: 85). 무엇보다

도 일반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다른 시민 혹은 집단이나 선거 관련 기구들

과 소통하는 가운데 직접 선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선거 관련 정보 소통의 양과 질을 높인

다는 사실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에 의한 지배

(rule by the people)’라는 점에서 그렇다(조일수, 2020: 47). 

이런 유권자 주도 선거의 발현 현상으로는 먼저 의제설정(agenda-setting)에서의 능동성 

구현을 들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 선거의 의제를 개발하고 제시하기가 유리해진다. 여론형성(forming of public opinion)에 

있어서도 기존의 미디어들이 누려온 게이트키핑을 우회해서 독자적, 독립적으로 주요 쟁점

들을 발굴하고 제시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어떤 정책 대안을 결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조직화(organizi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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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집단을 형성하거나 결집된 힘을 모아 압력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관철하기가 보다 더 

유리해진다. 온라인 선거는 이런 집단 형성의 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특히 동질적인 개인들 

간의 선택적 조직화를 촉진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 유권자에 대한 설득과 동원

이 용이해진다는 점도 장처다. 동원(mobilizing)을 통해 다른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선거운동

에의 참여를 유도, 격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하는 

데 유용하다는 뜻이다(장우영, 2011: 11).

이런 점에서 여론조사나 구글 트랜드 검색 등을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유용한 온

라인 선거의 구현 수단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지역 특성 및 유권자 성향을 종합한 ‘선거 마

이크로 전략 지도’ 같은 장치가 이미 후보자 유세에 활용된 바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활용됐던 ‘선거 마이크로 전략 지도’는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 연령, 선거인 수 등 통계청 

정보와 지리정보, 여론조사 결과 및 역대 선거 결과 등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투입 대비 득

표 확률이 높은 지역을 단계별로 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유세 전략을 세우고 유세 

차량의 동선을 계획하는 등 선거전략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었다(김현정, 2021.04.08.).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에서 후보자 친화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재편하는 성격이 있음을 뜻

한다. 그러나 전략지도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정보 소통 자원의 차등 배분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효율화, 경제화, 적극화한다는 점에서는 선거의 자유 확

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선거의 자유 훼손(제 Ⅱ 유형 효과)

반면에 온라인 선거운동이 실체적인 심의와 토론 없이 상징적인 기호나 메시지의 전달 

같이 전략적 신호의 소비에만 집중하거나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적인 정보의 배출이 이루어

지는 경우 자유의 남발이나 의미 없는 참여의 과잉을 촉진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작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유투브에서 보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user created contents)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선거 과정에 대

한 시민참여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틀림없다. 온라인과 오

프라인을 연계해주는 정보 상호작용성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그러나 심의나 토론 

없이 자기 정보의 일방적인 남발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선거

의 자유를 확대할 기회를 박탈하면서 참여를 축소하거나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김민수 외, 2010: 485).

선거 정보 소통에 있어 감각적, 정서적 선택을 촉진하는 것도 문제다. 원래 선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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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경합하는 여러 가지 쟁점과 정책을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통

합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 전달에 치중하고자 하는 정보의 소통은 그와 같은 선

거 본래의 기능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선거 관련 정보가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통행을 거듭하는 경우 선거주도자들에 의해 유권자를 동원하거나 조작(manipulation)하는 

일이 용이해지는 것도 문제다. 정보 소통의 원활화가 오히려 선거의 자유 구현에 역진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다. 유권자들이 매스컴이나, 기타의 정보전달 수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

작, 동원되는 경우 선거 자체에 대한 인식이 형혜화하면서 선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

발하고 나아가 기권율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제고된 선거

관련 정보 소통 양식의 혁신적인 개선이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나 기권율의 증대 같은 정치

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 선거의 자유 확산에 따른 본래의 목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3. 선거의 공정 제고(제 III 유형 효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참여의 용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유권자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정

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무엇보다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의 공정성 훼손을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게 된다(장영수, 2012: 25). 물론 온라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그의 정치사회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다 주목을 끌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이나 

컨텐츠의 개발을 위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리고 그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이 미치는 영향의 차등화가 이뤄지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

나 그런 차등성을 불러오기 이전에 온라인이라는 플렛폼 자체가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공

간에 비해 경제사회적 차등성에서 비롯되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 정도를 현저히 낮춘다. 이

점에서 보면 온라인 선거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선거운동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 신장에 

기여한다. 온라인 매체 자체의 내부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지

면서 보다 다양한 정보에의 노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선거

는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편식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편향성을 자기 수정해나가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투표에 관한 정보의 저장 

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즉, 유권자의 본인 인증 및 투표 

내용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정보가 저장된 블록체인은 중앙서버뿐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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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노드(정보 저장‧전송 역할)에도 저장된다. 더 나아가 후보자‧참관인 등 선거의 이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노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로 인해 하나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면 그 정보가 저장된 다른 사용자의 동의와 승인

을 얻어야만 하는 변화를 낳는다. 개표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참관인 등이 투‧개표 내용

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면서 선거의 안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 대한 선거 이해관계자들의 통제력이 균등 배분된다는 점에

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스마트폰, 2G폰 등 휴대전화, PC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 행위에 대한 접근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보편화, 일반화하는 

성질을 지녔다. 사회경제적 열등 세력의 경우 투표일을 포함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

소에 투표할 가능성이 우등 세력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온라인 투

표를 통해 그런 접근권의 차등성을 보완하거나 시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계 장치에 의해 

기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종이 투표에 비해 의도하지 않은 무효표가 방지된다는 점에서는 

투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낳는다.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무효표를 예방한다

는 점에서 투표 의도의 표출과정에서 유발되는 의도하지 않는 차등성을 시정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4. 선거의 공정 훼손(제 IV 유형 효과)

정보 유통의 파편화 가설(fragmentation thesis)(Kim, 2011: 972)에 따르면 선별적 정보의 

노출이 용이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전자 민주주의는 균형 있는 정보의 습득 대신에 일종

의 정보 편식 현상을 일으키면서 토론과 숙의에 장애를 낳고 나아가서는 선거의 공정을 훼

손한다. 이렇듯 정보취득의 편향화 경향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인지적 일관성(cognitive 

consistency)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

하고자 하는 데에서 영향받는 바 크다(Smith, et al, 2008). 

다른 한편 선거 관련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도 문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소비는 정

보의 유통과 소비에 따르는 시간과 에너지를 선제적으로 소비하게 하고 나아가 오도된 판

단과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결정적 유해 요인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짜 뉴스의 유통을 차단하거나 추방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동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당면하는 과제는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쉽

지 않다는 점이다. 설사 가짜 뉴스를 진단해 낸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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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속도성에 비추어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그런 만큼 실익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

다. 경계 초월적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국경을 초월해서 유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진하는 가짜 뉴스의 경우 이를 추적하거나 통제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향선, 2018). 적극적 차단에 나서는 경우 오히려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하는 

결과를 불러오면서 불이익이 실익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운영 실제에 있어서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갈물리거나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Daly, 2021: 

2). 새로운 규제 장치를 동원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제 수단인 명예훼손죄나 사기죄 등을 통

해 최소한의 견제는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발생하는 자쟁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간주하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가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당연히 선거의 공정을 왜곡하는 것

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정보 유통 구조 특히 매스 미디어의 경우에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필터링 과정을 통해 가짜 뉴스를 걸려내 왔다. 그러나 SNS 같은 자가 정보 생산 

체제 아래에서는 다수의 정보 생산자들이 정보를 생산, 유통하면서 자가 검증 단계를 거치

지 않고 직접 전달하게 되고, 그 전파의 속도가 빨라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 체 신속

히 유포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오택섭 외, 2012). 이로 인한 영향이 어떤 이에게는 긍

정적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부정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을 헤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당선자 또는 낙선자를 결정하게 되는 데 반해 가짜 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이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당낙의 결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

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정직과 성실 나아가 합리주의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 기본값을 훼손한다는 데에 문

제의 심각성이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또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증폭시키는 성질을 지녔다. 예를 들어 

후보자 관련 유투브의 경우 후보자의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신속성, 정교

성, 직접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정보 소통 통로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SNS 추천 알고리즘이 취향 소비를 

부추기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그 결과 이미 관련 후보자에게 호감

을 가지거나 지지하는 유권자가 주로 접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선호기제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탓에 기왕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새롭게 지지 유권자를 포

섭하고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극단적인 지지 성향 쏠림을 낳는다(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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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유사한 현상으로는 유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달

라진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한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젊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유권자보다는 진보유권자가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기권자보다는 투표자가 온라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우

창 외, 2020: 101). 이는 온라인 매체에 의한 선거의 자유가 사회적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과 분열을 유발하면서 파편화의 성질을 동반한다는 말에 다름 아

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선거 참여자들 사이에 차등화가 심회되면서 결과적으

로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성향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선거운동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를 전달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로 만드는 개변효과(conversion effect)를 동반하기도 

한다(조희정, 2012). SNS 공간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선거 쟁점들을 논의하고 확산

하는 채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여론을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소통 수단이기도 한만큼 이 과정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새롭게 지지 후

보를 선택하는 등 개변효과를 불러오게 된다(홍주현 외, 2011: 263-264). 그런 의미에서 선

거과정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도입은 그 자체로서 현존하는 선거의 상대적 균형성을 파괴

하는 요소를 동반한다.  

또한 후보자 지지 정보 기록 수단으로서의 투표를 전자화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가 

발현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는 경우 투표의 용이성과 신속성 때문에 선거의 자유가 확장되

는 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투표자 행태가 변하면서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자체가 투표율

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예컨대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진다거나, 그 결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표가 많아지거나 또는 줄어드는 변화를 동반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한 일이다. 선거에서의 

온라인 활용은 지식격차 가설(knowledge gap hypothsis)에 따른 정보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계층별, 지역별, 성별 차등성이 선거 과정에 반영되어 

불평등 관계를 확대 재생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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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거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 사회는 선거를 통해 이미 한국의 정치체제가 제기해 온 일반적, 보편적 정치개혁의 

과제를 소화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요구하는 특정적, 특수적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수요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유발하는 선거 개혁의 과제는 대체로 감염

병 확산에서 비롯되는 물리적 한계를 우회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한 가상적 접근(virtual approach) 전략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의 자유(제 I 유형 효과)와 공정(제 III 유형 효과)을 제고하는 기제들

을 확대 공급하는 전략을 동원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본질 문제는 단순히 전

자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화적, 법제적 과제를 안고 

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지를 물어야 한다는 뜻

이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 장애를 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대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정당정치의 개혁과 같은 물리적 접근과 함께 정련된 전자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가상적 접근을 융합 또는 중복 사용하는 복합적 접근 전략의 도입이 불가피해지는 이유다. 

1. 선거의 환경 조건

1) 선거운동 기간 설정의 폐지

원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에서 

같다. 정치인의 일상적 활동은 그것 자체가 선거운동의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

자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기능적 

관계도 이를 구분하기가 보다 더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을 다른 정치활동과 구분해

서 규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선거운동을 구속한

다는 발상 자체가 선거 자유의 원리에 반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간 설정을 철폐하는 경

우 혁신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확장하게 될 것은(제 I 유형 효과)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는 비록 예비후보자제도가 있어 선거운동 허용 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일

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왕에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현직자나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



23  

한

국

N

G

O

학

회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다는 뜻이다. 이는 OECD 국

가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운동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더욱

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접 전화통화, 인터넷, 문

자, 메일 등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운동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그 기

간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선거가 과열하면서 선거의 또 다른 원칙인 선거의 평온과 공정

의 유지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간접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미국에서는 선거자금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연방선거운동법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 정당 등에 기부하는 총액을 제한하고, 

법인과 노동조합, 국립은행은 그 자금으로 기부를 할 수 없으며, 정부계약자 등의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오명은, 2020.04.09.).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일이다. 이럴 경우 우리로서는 현

재의 정치자금법은 이를 개정하여 개인 중심의 모금 체계를 정책 중심 모금 체계로 전환하

는 일이 필수적 과제로 제기된다. 모금 자체가 정책형성과정과 융합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사적 연고주의의 유제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적 부패

의 도구로 전략할 위험성이 큰 까닭이다. 

2)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 철폐

선거운동의 방식을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를 철폐하는 경우 선거의 자유를 혁신적으로 확

장하는 결과(제 I 유형 효과)를 낳을 건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자는 주문은 단순히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묻자는 것

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궁극적인 것으로서 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의 행사가 이뤄져 

민주주의의 목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를 구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나친 선거의 자유 확장이 자칫하면 기회균등의 원리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거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

음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 전략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

다(방승주, 2017). 

그러나 현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국한하여 마치 일부 정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전제하고,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 방식으로 규제하는 전략을 



24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때 그때 예외를 확대 인정해 온 결과, 선거의 자유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도

리어 이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점진적, 산발적, 중첩적 예외의 남발

로 인해 이제는 금지와 허용의 경계를 구별짓는 일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선거운동의 물리적 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선거운동의 양식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온

라인 상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온라인 상의 선거운동은 이를 규제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거나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관련법을 대폭 수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극히 심하게 공정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금권 내지 관권의 

개입, 매표행위 처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만 그의 위법

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적시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

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대

부분의 OECD 국가들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

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특히 준직접민주주의 아래에서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 볼 일이다. 

3) 온라인 선거운동의 장려

코로나-19로 인해 대인 접촉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정책을 설명하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평가하거나 

정책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선거 정보 소통상의 대체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선거운동 양식은 경제적 비용의 과다 지출을 유발하고 운동에 따

르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작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SNS, 스마트폰, 메시징, 등 다양한 양식의 온라인 선거운동 방법이 개발, 운영되어 왔다. 특

히 페이스북, 와츠업, 트위터 같은 쌍방향형 정보 소통 양식의 활용도가 높다. 온라인 선거

운동이 전통적인 선거운동 양식 보다 운동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 측면에서 선거의 자

유와 공정을 제고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유용할 것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온라인 선거운

동은 단순히 전통적인 선거운동 양식을 대체하는 것 이상의 혁신성을 동반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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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거의 자유(제 I 유형 효과)와 공정(제 III 유형 효과)을 제고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온라인 선거운동에 따르는 정보 격차와 가짜 정보의 유통 등으로 인한 선거의 자유

와 공정 모두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어떤 일원적, 선

제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온

라인 선거운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이를 관리하고

자 할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헤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선거운동

에 대한 규제는 이를 최대한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오명은, 2020.04.09.), 

2. 선거의 전개 과정

1) 전자투표제도의 확대 도입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장의 위생관리 수요가 커지고 그에 따라 현장투표에 대한 대안 모

색이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채택해 온 종이투표 내

지는 기표소 투표가 절대선이라는 인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상하는 대

안이 전자투표제의 도입이다. 전자투표는 통상 전자식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운영, 터치 스

크린식 투표 방식, 그리고 온라인 투표로 구분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자식 선거 명부 

제도는 이를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다. 터치 스크린 투표는 기술적으로 개발이 끝난 상태에 

있지만 이를 아직 공직 선거에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면 거의 동시에 

계표가 되고 투표 결과가 기록된 기억장치와 기록지를 통해 투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실용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PC와 휴대전화를 통한 온라인 투표는 찬반투표, 선택

투표, 점수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와 실시간 통계

처리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때

문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

적인 투표방식 가운데 하나로 논의된다. 다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노출, 위조, 해킹, 대리투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제지희, 2020.12.21.). 그러나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암호 기술, 생체인증 기술 등이 발달하

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되었다(이광형, 2020.11.02.). 비밀투표의 훼손, 투표값 

위·변조 및 중복투표 등의 방지기술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전자투표는 시간·장소의 제약이 적어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그에 따라 투표

율이 높으며, 선거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무효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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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제고하는 데 있어(제 I 유형 효과)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현재 미국과 러

시아, 호주, 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전자투표를 시행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

도 국회에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한 표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시스템

(K-voting시스템)'을 개발하여 여러 공사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공직 선거에 

도입하는 데에 따르는 사회적 의구심을 불식하고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사회경제적 차등성을 뛰어넘는 투표의 접근성과 보편적 편의성을 감안하면 선거의 

공정을 제고하는 데에(제 III 유형 효과) 크게 기여하는 장치가 아닐 수 없다. 비대면 사회의 

도래에 따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기화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정책 및 소환 투표 제도의 도입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는 경우 투표 관리 비용이 줄고 상시 투표의 실시가 가능해짐에 따

라 공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와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의 정치적 수요에 부응하

는 선거제도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투표의 정신을 공직 선거에 도입하자는 

것이기도 하고 선거 자유의 범위와 차원을 혁신적으로 제고하자는 것이기도(제 I 유형 효

과) 하다.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에서는 이를 실시해 왔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감당하는 역할이 융합적, 혼합적 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지로 여겨진다. 준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가운

데 하나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또한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자유의 훼손과 선거 공정의 훼손 문제를 근인

적으로 보완,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비롯한 정치 과정이 안고 

있는 비민주적 요소를 우회, 극복하려는 혁신적 조치 가운데 하나로도 간주된다. 정치적 대

리인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춤으로써 선거의 정상성 회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와 시

민사회의 협력과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한국형 대의체제가 동반하는 정치적 결손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 투표제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선거의 궁

극적인 목표는 유권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들의 의사를 국정과정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대리인을 선출하고 그 결과 유권자의 정책적 요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러

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그런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 책임정치의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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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임기가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출 비용이 너무 크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사회 정책과제의 의미와 내용이 급변하는 상황

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이를 소환

하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야 정치적 대리인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력이 강

화되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요구 구현이라는 선거의 본래 목적 달성이 용이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 자유의 제고를 확대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제 I 유형 효과). 왜곡된 정치

적 대리인으로 인해 유권자의 정책적 요구가 왜곡 반영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닌 일이기도 하다(제 III 유형 효과). 전자투표제

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 선거 실시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지출 비용의 중가를 크게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강제

선거는 후보자 가운데 당선자를 가려내는 정치 행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철학적 기반

이나 가치 연대에 기반하지 않는 한국의 정당정치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주의가 

가장 강력한 득표기반이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기반하는 정당의 공천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만큼 선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권 행사가 얼마나 민주적 가치에 따라 이뤄지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의 공천권을 과두적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정당의 수뇌부가 배타적으로 장악하고 행사해 왔다. 이로 인해 정당 내부 민주주의가 무너

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부추기고 또 가능케 하

는 핵심적 장치로 작용해 왔다. 공천권을 둘러싼 금전거래로 인해 부패정치의 출발점이 된

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정당의 민주화를 결정짓는 시금석

일 뿐만 아니라 정당 밖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의 훼손을 근인적으로 시정하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제 III 유형 효과). 그런 만큼 법적 구속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실질적인 후보선출권을 보

장하는 방향으로 정당의 공천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구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지역 단위 조직을 부활하고 활성화하는 일이 선결과제다. 당원

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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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의 진행 결과

1)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선거관리가 다양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가상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보장이다. 특히 외국 정부에 의한 해킹 방지는 중요한 과제 가

운데 하나로 제기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조직들을 해킹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된 전자우편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등장함으로써 당시의 민주당 대선 후

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 타격을 주었다(연합뉴스, 2016.12.17.). 2020년에 실시된 한국

의 21대 총선에서도 중국 정부의 개입설이 유포된 바 있다. 사실 유무를 떠나서 적어도 기

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온라인 선거 시스

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 자체가 공직 선거 전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는 만큼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선거 관련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방지 체제를 

강화하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제도적, 법제적 장치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

한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런 조치를 통해 온라인 선거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신뢰를 확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전산 시스템의 

해킹을 방지하고 새로운 전자투표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등 선거과정의 사이버 안전성

(cybersecurity) 보장에 필요한 작업을 단순 기술 작업으로 간주하고 외주주는 경우에는 시

스템 관리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불식시키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야별 전문가를 직접 확대 고용하여 해당 분야의 관리, 개발 능

력을 강화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로서는 이를 위해 선거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그

러나 대응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선거

가 끝나는 경우 선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고 그 결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사회의 신뢰를 확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구심이 확

대되면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 결과 선거에 대한 참여를 저어하는 정도

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 자유(제 I 유형 효과)와 공정(제 III 유형 효과)을 함께 제고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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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의 거버넌스 체제 도입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유통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사회관계의 복잡성을 높이게 된

다. 이는 유권자, 후보자 같은 선거 유관자와 선거 관리자의 관계에서도 같다. 선거 유관자

는 문제 해결의 객체이고 선거 관리자는 그런 문제 해결의 독립 주체라는 인식은 선거 관련 

정책과제들을 기능적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분업의 원리에 기초한 할거주의의 산

물인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 유관자와 관리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우, 선거 관

리자는 선거 현상의 외부에서 제3자의 눈으로 선거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인과관계를 추적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구조의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현상의 외부에서 제3자의 눈을 통해 인과

관계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어찌어찌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의 대안을 개발한

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고 다시 선거과정에 개입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경우, 밀도 

높은 사회관계로 인해 일종의 ‘간섭효과’를 낳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

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자가 제3의 평정자 내지는 문제의 권위적인 해결자로서 선

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전인적인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한 선거 관리자의 무력성은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전자 민주주의에서의 선거 관리자는 선거과정의 유일한 책임자라는 인식을 더 이상 유지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동안 문제 해결의 객체로만 여겨지던 후보자 내지는 유권자로부

터 필요 정보가 수집되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행사되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일에서 자

신의 존립 근거를 찾아야 한다. 문제의 발원지야말로 가장 정교하고 풍부한 관련 정보 자원

의 생산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거 관리자의 존립 근거가 소진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선거 관리자는 여전히 

규범적 지표의 제시자로서8) 그리고 선거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설정하는 총합적 

조망자로서 자신이 감당하고 소화해야 할 책무와 과제를 지닌다. 다만 자신의 역할수행양식

을 수정해야 하는 일은 이제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선거 관리자와 후보자 내지는 유권자 간

의 경계를 초월하는 융합적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이음새 없는(seamless) 선거관리를 모색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 유권자를 선거관리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는 선거

관리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은 이제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9)

8) 특히 선거 유관자와 선거관리자 간의 협력의 양식이나 질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은 여전히 선거 

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과제다. 
9) 박재창(2019: 53)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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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선거 관련 NGO의 역할 비중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선거 옴부즈

만을 운영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일이다. 선거관리 자체에 대한 환류체제를 갖추자는 의미

이고 NGO의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적 공조체제를 갖추자는 시

도이기도 하다. 이는 선거관리가 더 이상 선거관리상의 일방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당연히 제기되는 과제다. 선거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은 

물론이다. 결국 선거에 대한 관리자의 객관적 개입에 따르는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

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이다(제 III 유형 효과). 

3) 선거 교육의 확대 실시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으로 활동하는 정체다. 특히 시민의 주도적 역할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전자 민주주의 아래에서 

선거의 자유(제 I 유형 효과)와 공정(제 III 유형 효과)이 모두 제고되고 그 결과 선거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민주적 선거에 대한 이해력과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의 이런 질적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 시민 교육은 필수적 과제다. 아무리 완벽하게 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마련하거나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시

민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선거 현장 참여나 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사회 기관의 정보 공유가 선거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으로 훈련하려면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선거 관련 지식이나 대응력을 키우는 데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민주적 시민이라

야 민주적 선거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비판적 사고

력, 이해력, 선거를 비롯한 민주적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권면해야 한다.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 능력, 감정이입, 가치와 책임의 공유력 등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아가 책임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을 쌓도록 해야 한다. 시민교육을 당파적 이해관계를 

증폭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은 물

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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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남겨진 과제들

지금까지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논의는 대개 투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의 전개 과

정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대한 대응의 한 양식으로 전자 민주주

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하면서 선거의 환경 조건과 선거의 진행 결과에도 주목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선거의 환경 조건에 대한 관심이 크다. 대의 민주주의 아래에

서는 선거를 주로 후보자 또는 피선거권자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던 데에서 벗어나 

준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권자의 역할 비중이 함께 높아지는 탓이다. 이는 

선거를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의 선택과정으로 이해하던 데에서 벗어나 정책의 형성 내지는 

사회적 통합과 결속에 보다 더 비중을 두어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 온라인 선거운동을 비롯한 전자 

민주주의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선

거 방식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은 물론이다. 가상 세계가 구현되는 물적 토대는 당연히 오프

라인 세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할수록 현실은 양자를 이어주

는 혼합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런 혼합 민주주의가 당면하

는 최대 과제는 참여의 기회와 능력면에서 격차의 과장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들 수 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한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진화된 민주주의 아래에서라면 사회경제

적 약자, 소수자, 정치적 신인 등에 대한 배려를 배가해야 하는 이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공공 키오스크의 설치 같은 조치를 통해 시설적·공

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

용성이 크지만 이를 운영하는 현실 사회에서의 시공간상에서 제기되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

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는 자연히 포괄 범위의 확장을 동반해야 한다는 의미를 시사한다. 전자 민주주의에서

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장애나 차등 없는 정보의 확산을 전제하는 것인 만큼 포괄 범위의 확

대는 당위이자 현실이기도 한 이중성을 지닌다. 그런 포괄성의 신장이 참여의 진정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참여의 질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

다. 침여의 과다는 민주주의의 목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참여의 과소비 

내지는 소화불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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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가 필수적 과제다. 정보 공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참여 증대의 전

제 조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부언하면 전자 민주주의 아래에서의 선거는 단순히 자유와 공

정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더해 참여성, 포괄

성, 투명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자 민주주의의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략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도

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겠

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폐해가 승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전자 민주

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하게 훼손할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다

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정당체제가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 정파적 이해관계

에 함몰되어 있는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 조치들을 권위적으로 다루는 권한을 지닌 곳은 국회다. 그런데 국회는 바로 한국

형 카르텔 정당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인 만큼 선거 개혁에 대한 제도론적 접근은 

스스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혁없이 선거의 혁신성을 담보하

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한국형 자폐적 모순을 타개하는 일이 선거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핵심적 과제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민주주의의 등장은 이제 시민사회가 정치적 매개 

조직 없이 자발적으로 결집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되었음을 뜻한다. 선거 개혁 

과정에서 차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경우 선거 개혁 과정에서 국회가 

차지하는 영향력의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속도성을 지녔다는 점도 장처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시민

사회단체들로서는 선거 옴부즈만 운동에 나서는 일이 시대적 소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는 그것 자체로 선거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된다는 점에서 선거 거버넌스 체제의 등장을 

알리는 것에 다름 아닌 일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일상화한다는 점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다. 

또한 전자 민주주의는 그의 속성상 국경초월적 성질을 지닌다, 이점을 감안하여 선거개

혁 과제를 국제적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선거 

자체가 외국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

제적 연대를 통해 선거 개혁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공유하거나 정치적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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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 법이다(Fidler, 2017). 국제협력은 특히 국회가 선거의 개혁과 정

상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서의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선거 개혁과 관련하여 국제적 연대 

활동을 조직하고 개혁해 나가도록 응원하고 독려하는 일은 이제 매우 긴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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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유권자의�표현의�자유�확대와�선거법�개정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1. 들어가며

- 한국에서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이 주인공으로 여겨짐.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보면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며 주인이여야 함.

- 공직선거법 역시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 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작 유권

자는 선거시기 투표빼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구조임. 

- 2011년 12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의 위헌소송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나오고, 2012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 당일 제외)’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안 통과되면서, 인터넷 상 정치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전환점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오프

라인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반대 1인시위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어 있음.

- 여기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2000년 이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운동 약사, 유권자 수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관위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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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 그런데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모두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

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

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만을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 (1)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

선)에의 목적성, (2)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3)능동성 및 (4)계획성을 선거운동

의 표지로 제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01. 8. 30. 결정 2000헌마121·202(병합)].

-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위해 중요시되어야 할 가치이지, 이를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선출직 공직자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아가면서까

지 강조해야 할 것이 아님.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 행위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조항들이 있는 한,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활동은 어려움. 

-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함. 그러나 선거에서 공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선거로 인해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의 기능(민의가 반영된 후보자의 선출)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 비용 통제 

등의 방법으로 정당·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토론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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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대의 기구 형성이라는 선거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음. 무엇보다 유권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즉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할 권리, 원하는 정책을 호소할 권리, 마음껏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정치

적 의사 표현 행위를 규제해온 공직선거법 주요 독소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3. 시민사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운동 약사

- 공직선거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유권자인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자 절차임. 참여

연대는 선거권이 단순 투표만을 위한 권리가 아닌,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활동할 권리임을 강조해왔음. 참여연대는 선거 시기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 유권

자들과 함께 유권자운동(선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선거시기 (후보자)정보제공을 중심

으로 한 기억운동, 공약 및 정책평가 및 약속운동, 유권자들이 정한 기준에 따른 낙천낙선 

등 심판운동이 주요한 수단이었음. 유권자표현의 자유 옹호와 투표참여권리 옹호 등은 매 

선거시기 지속적인 활동이었음. 아래 내용은 <참여연대 20년의 기록 2 : 1994-2014>에서 

발췌하고 이후 참여연대 활동은 자체 정리하였음.

∙ ‘기억’, ‘심판’, ‘약속’을 위한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

- [2000년 총선시민연대]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을 통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대된 2000년, 전국 1,05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00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100여일간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

개함. 핵심 프로그램은 낙천낙선운동으로,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총선시민연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민주헌정 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

력, △의정활동의 성실성,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만한 반의회적, 반유권자적 행위 등을 낙천낙선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정함. 1,2차에 걸쳐 

공천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유권자 행동을 조직하여 공천반대 캠페인을 벌임. 각 정

당의 공천자가 확정된 후에는 최종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선거구별 집중낙선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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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했는데 이 최종 낙선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유권자위원회는 1박 2일동안 밤샘 토

론으로 진행되었음. 실제로 시민사회의 낙선 운동을 통해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

(68.6%)이 낙선하는 결과로 나타남. 이후 검경은 총선시민연대 대표자 7인을 선거법 위반

으로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되었음. 2심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의 정당

성이 일부 인정되어 벌금 각 50만원으로 감경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 2000. 4. 8.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 페스티발 ‘희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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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 24. 2000년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 ⓒ참여연대

- [200 대선감시 옴부즈만] 2002년 당시 민주당은 연이어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 등 민심이

반과 당지지도 하락을 만회하고자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경선제 도입을 선언하였고, 한나라당 역시 같은 방식의 경선제를 실시하게 됨. 참여

연대는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구성된 대선감시시

민옴부즈만을 결성함. 민주당 대선후보 7인으로부터 경선자금 이체의 공개를 약속하는 대

국민서약문을 받았으나 일부 후보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결국 회계자료 공개의 약속도 지

켜지지 않았음. 이후 시민옴부즈만 활동은 주로 현장감시활동에 집중됐으며, 전국 16개 

지역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과 한나라당 경선에 10~100명의 감시단원들을 투입해 불법

자금이 오고갈만한 유세현장과 주변의 식당가를 누비며 감시활동을 벌임. 이 과정은 인터

넷에 중계되어 상당한 인기를 누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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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3. 9. 선거유세현장을 찾아가 불법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 ⓒ참여연대

- [2004 총선시민연대] 17대 총선에서는 2004 총선시민연대를 꾸려 공천이전, 경선단계, 본

선단계 등 3단계로 나눠 1,2차에 걸친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반대행동을 전개함. 

본선단계에서는 최종낙선대상자 명단 발표와 집중적인 낙선운동을 추진함.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날치기 처리 이후 ‘탄핵정국’이 전개되어 사실상 총선연대의 활동은 주목

받지 못했으나 2004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 중 63%(129명)이 낙선하는 성과를 거둠. 

2004년 총선은 총선 사상 최초로 정당투표제가 도입되어 1인 2표 방식의 투표가 시행됨. 

이에 따라 정당평가지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당의 정책과 공약, 정책질의에 대

한 답변 등을 종합평가해 공개함.

- [2007 대선시민연대] 전국 352개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한 2007 대선시민연대는 각 정당 

대선후보가 채택해야 할 복지, 노동, 민생, 반부패, 경제, 조세, 남북관계 등 7대 과제를 선

정함.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7대 분야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분석하

는 한편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 등 독소조항 폐기 운동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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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선관위로부터 삭제당한 UCC 전시회를 열기도 했음.

- [2008 총선, 민생 공약 검증과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모인 17개 시

민단체는 참여자치시민운동연대를 꾸려 ‘민생 5대 표준 공약’을 발표하고 40개 정책질의

서를 작성해 각 정당에 전달하였음.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미디어다음과 공동으로 6개 정

당과 네티즌이 함께하는 ‘18대 총선 토론 배틀’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경제 살리기, 

등록금 해법, 고용 확대, 의료비 절감 대책 등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요 현안과 민

생대책에 대해 각 정당 정책담당자들이 10회에 걸쳐 칼럼 형식으로 진단과 대안을 제공

하고 쟁점토론을 벌임. 또한 △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 후보 18명, △현역 의원 

출마자 중 추태, 구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후보 14명,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중도사퇴 출마자 12명, △전과보유 49명 등을 발표하고 현역 의원 출마자의 경우 <열려라

국회>를 통해 법안 발의, 본회의 표결 등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함.

- [2010유권자희망연대] 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

식 도입 등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 △시민사회 요구를 정

식화하여 각 당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투표율 10% 더 올리기 운동 등을 주요활동으로 

진행함.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함 

유권자 정책캠페인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봉쇄하여 문제가 되었음. 유권자희망연대는 선관

위가 정부의 4대강 홍보 등은 못본 채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만을 편파적으로 방해

하는 것에 항의하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함.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전국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은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결

성하여 유권자 심판운동을 통해 후보자 개개인의 자질보다 정책에 대한 입장 또는 18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하자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함. 또한 

정책컨테스트와 네티즌 참여 정책투표 등 시민의견을 수렴한 33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후보자와 유권자간 약속운동을 전개함. 선거결과, 총선넷이 발표한 최종 139명의 심판대

상자 중 60명이 낙선하였으며,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된 10명 중에서는 3명이 낙선함.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

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을 조직함.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

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기관 선거

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출범했으며, 시민 제보를 통해 낙천/낙선 명단을 작성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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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기도 했고 온라인플랫폼 ‘3분 총선’을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함. 그러

나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 활동 중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

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

에서 구멍난 피켓을 활용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보

고 활동가들을 기소함. 검경은 2016총선넷 가입단체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참여연대, 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까지 했음. 현재 관련한 재

판은 진행 중임. 

-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

선넷)’는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 부분에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

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위성정당을 용인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비판하고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 명단을 발표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함. 

∙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 활동 

- 2011년, 참여연대 등 전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

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을 전개함.  

- 유권자의 참정권 실현과 선거 자유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

리, 투표권유의 권리'와 같은 '유권자 3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음. 

- 또한 선관위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사이버예방TF팀)’ 자료를 발표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

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조

차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음. 이에 유자넷은 선관위에 공개질의를 통해 

- 유자넷은 당시 선관위의 과도한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단속에 항의하며 ‘온라인 선거법 피

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선관위 및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하며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을 두 차례 발표함. 1차에는 

SNS 이용자 1244명, 2차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가 함께 했음.

- 유자넷은 ‘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을 발족함. 유권자로비단은 정치개혁특위 선거

법소위원회에 직접 찾아가 인터넷,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법개정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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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했음.

△ 2012. 1. 12.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현장 사진 ⓒ참여연대

- 또한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

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함.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

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

지(제93조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규제 조항 개

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

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이다. 이외에도 청원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

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등 투표

권 확대 방안을 담았음.

∙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해 광범위한 온

라인 단속을 단행했음.

- 선관위는 2007년 6월, '선거 UCC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선거법 93조에 근거해 선거 180

일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규제될 수 있

음을 경고하였음.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약 9만여 건의 게시물과 

댓글이 삭제됐고, 수많은 네티즌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

-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참여연대는 2007년, 6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192명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 지나친 인터넷 상의 정치표현 규제로 시

민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을 결정했음.



45  

한

국

N

G

O

학

회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 이후 국회는 2012년 2월 27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본회의에서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 헌법소원은 인터넷 상 정치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이와 같은 선관위의 과도한 공직선거법 단속 사례를 감시하고자 참여연대는 제21대 총선

까지도 선거시기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음. 공직선거법 관련 상담 및 경찰 또는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법률적 지원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함. 

4. 선관위의 과도한 공직선거법 단속에 의한 유권자 수난사

1) 오프라인 선거공간에서의 과도한 공직선거법 적용

- 2018년 4월 16일,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과도한 공직선거법 단속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은 유권자 수난사를 기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함. 오프라인 공간에서 4가지 유형으로 

단속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이 아이들을 위해

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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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4. 13.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급 투표하러 가십시오’ 기사 캡쳐

△ 2017. 5. 참여연대 사무실 밖에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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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

문조사 이벤트,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한양대 총

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 2016. 4.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투표 홍보자료

∙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

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등이 그러함. 

∙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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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

막 게시,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4대

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등 다수 캠페인을 통해 공직선

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음.

-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뿐 아니라 사드, 4대강, 무상급식 등 사회적 의제를 

쟁점으로 삼고 이를 처벌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20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기억, 약속, 심판’ 운동 중 

부적격 후보 낙선투어 기자회견 ⓒ참여연대

2) 온라인 선거공간에서의 과도한 공직선거법 적용

- 또한 참여연대는 앞선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

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보았음. 삭제 사유는 △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

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

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

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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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4. 11.)

계 1,793 67 8 27 32 - 1,726

허위사실공표·비방 720 38 7 17 14 - 682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17 3 - - 3 - 514

부정선거운동 86 7 1 2 4 - 79

기 타 470 19 - 8 11 - 451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계 7,201 42 10 23 9 - 7,159

허위사실공표·비방 4,043 31 9 20 2 - 4,012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2,670 - - - - - 2,670

부정선거운동 13 4 1 - 3 - 9

기 타 475 7 - 3 4 - 468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계 5,298 129 33 7 73 16 5,169

허위사실공표·비방 2,642 50 15 4 17 14 2,592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95 31 10 2 19 - 164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925 15 4 9 2 1,910

기 타 536 33 4 1 28 - 50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 4. 13.)

계 17,430 329 69 22 181 57 17,101

허위사실 공표 3,046 166 43 13 67 43 2,880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

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

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

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표 1]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1)

1) 2020. 7. 22. 참여연대가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통해 수령한 <사이버 선거 범죄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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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후보자 등 비방 1,855 18 2 2 7 7 1,837

지역·성별 비하·모욕 2,949 1 - 1 - - 2,94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2,493 40 8 - 32 - 2,453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663 23 2 3 16 2 5,640

기 타 1,424 81 14 3 59 5 1,343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5. 9.)

계 40,343 121 42 7 71 1 40,222

비방

흑색

선전

소 계 26,448 70 18 6 45 1 26,378

허위사실 공표 25,178 67 16 5 45 1 25,111

후보자 등 비방 841 2 1 1 - - 839

지역·성별 비하·모욕 429 1 1 - - - 42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15 18 10 - 8 - 97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2,088 5 2 - 3 - 12,083

기 타 1,693 29 12 1 16 - 1,664

제7회 

지방선거

(2018. 6. 13.)

계 26,097 236 79 11 132 14 25,861

비방

흑색

선전

소 계 7,218 95 28 9 46 12 7,123

허위사실 공표 4,153 87 27 6 44 10 4,066

후보자 등 비방 496 7 1 2 2 2 489

지역·성별 비하·모욕 2,569 1 - 1 - - 2,56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472 47 18 1 28 - 425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7,373 26 7 - 19 - 17,347

기 타 1,034 68 26 1 39 2 96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 4. 15.)

계 53,902 186 67 9 102 8 53,716

허위

사실․

비방

소 계 15,723 50 15 3 24 8 15,673

허위사실 공표 3,631 43 13 2 20 8 3,588

후보자 등 비방 265 4 2 - 2 - 261

지역·성별 비하·모욕 11,827 3 - 1 2 - 11,824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58 49 10 - 39 - 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33,007 24 11 1 12 - 32,983

선거의 자유방해죄 5,051 6 5 - 1 - 5,045

기 타 63 57 26 5 2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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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관 시 준수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규정(2018. 05. 21.개정, 중선

관훈령 468호)>

제18조(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 ①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게시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0조(전자 게시물 정보의 폐기) ① 제18조에 따라 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

법」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2일,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있

었던 선거 중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삭제 처리된 게시글 현황을 수령하였음.

- 또한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원에서 관

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참여연대는 이를 감시하고자 

선관위에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선관위가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단속한 게시글에 대해 미흡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함.

- 2020년, 선관위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

해 제20대 총선에서 온라인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로 단속한 건수가 17,430건이라고 

밝힘. 참여연대가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정보공개청구로 수령한 공직선거법 단속 게

시글 숫자와 상이한 것임.

- 또한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선관위는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 단속 당시 

수집한 채증자료 및 삭제요청서 약 4만여 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685,000원이 든다고 

밝힘. 참여연대는 비용적 한계로 인해 정보공개내역을 당장 수령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한 게시글의 채증자료와 삭

제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선관위는 채증자료에 대해 선관위 훈령 제18조제1항을 

적용하여 폐기했다고 밝힘.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 종료 후 그 증

거자료가 개인정보만을 이유로 폐기되고 만다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직접 살펴봐야 할 게시글 일체를 확인할 수 없어 더욱 큰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 선관위 훈령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해 관리 주체 및 보존 기간, 폐기 방식 등

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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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관위의 역할

1) 선관위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는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

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

는 행위를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든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제93조 또한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라 볼 수 있음.  

-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현

수막 또한 선관위의 단속 대상이 된 바가 있음. ‘성평등’은 가치중립적 용어임에도 불구하

고 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속한 것임. 

- 선관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직선거법 과잉 단속을 통해 유권자 표현의 자

유를 침해했음. 선관위는 야권 단일화 촉구 지면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과 ‘성평등’, ‘봄날’이라는 보편적 단어 사용까

지 금지함.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선관위는 보도자료

(3/26)를 통해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

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했음. 선관위는 유권자가 피켓, 현수막,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밝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연일 과잉 단속을 이어

가면서, 말과 전화를 통해서는 선거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

과함. 

- 뿐만 아니라 과거 2012년 6월, 제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화가인 이하 작가는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하고, 야권연대와 단일 후보를 빗대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버스정류장 등 시내에 부착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하 

작가를 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함. 2014년 6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 이 밖에도 시민사회와 예술작가의 활동이 해당 조항 위반이라며 선관위 단속을 받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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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해당 조항은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

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음.

- 선관위 스스로도 선거법 규제조항(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이 과도하니 폐지되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2016년, 2021년),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선거운

동의 상시 허용결정을 두 차례 내린 바 있음(2010헌마47, 2018헌마456). 오프라인이든 온

라인이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선관위 존립의 의미

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2)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일관되게 해석해야

-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4대강반대, 무상급식추진 캠페인’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함. 이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

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

다 하더라도,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

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선관위 단속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렇다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단속의 위법성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관된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했을 것임. 그러나 2016년, 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천/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 문

제가 없다고 해석했다가도,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고발을 하기도 했음.

- ‘이현령비현령’식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선거만 되면 모

든 정당과 후보 캠프와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위법 여부 판단을 구하는 문의전화를 종일 

해야 하는 실정임.

- 선관위는 광범위한 유권해석의 재량권을 지닌 헌법기관임.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취지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개정 의

견을 제출하고 있음. 그렇다면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동시에 선관위가 가진 재량권을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촉구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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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 현행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에는 유권자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님.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대

해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임. 

1) 선거운동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혼란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58조

-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58

조(정의 등)는 모호한 문구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단순한 의견개진’과 9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은 

명확하게 구분되기 힘듦.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선거에 있어서 의견개진은 후보자의 선택에 대한 동조

를 의미할 수밖에 없음. 결국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단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범주

에 해당한다고 하는 ‘지지·추천 또는 반대 의견개진’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문제

가 존재함.

-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

체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정이 필요함. 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

도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독려 행위를 처벌하는데 악용될 소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

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

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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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

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90조 

및 제93조

-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

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는 ㅁ 

안 찍어!’라고 네모 구멍이 뚫린 피켓을 활용했지만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

다. 최근 치러진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는 ‘성평등’, ‘내로남불’, ‘투표의 힘’, 

‘봄날’ 등 가치 보편적 단어를 포함한 현수막 사용을 금지해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단속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선거 시기에 정치적 견해를 더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선

거가 가까워올수록 더 활성화되어야 마땅함. 대중 통행이 많고 선거에 임박한 때에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손피켓을 사용하는 것이 유죄라면, 사실상 유권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

고 선거일에 투표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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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

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

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

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

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

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

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3)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108조의3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제108조의

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삭제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

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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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

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

께 공표하여야 한다.

4)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제251조

-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해야 함.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

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의 폐지를 넘어서 선거운동으로 정의한 방식 외 모든 

행위와 수단, 기간을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7. 마치며

- 2012년, 온라인상 선거 운동을 가능케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그 해 대선에서 국

가정보원 등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 동원되어 ‘댓글부대’가 운

영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음. 이들은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등의 불법적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음. 이런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근거가 될수는 없음.

- 2000년부터 시작된 시민사회의 낙천/낙선 운동에서 주목할 점은 유권자운동의 새로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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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열어 정치권에 대해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선거에 있어 시민

이 유권자로서의 힘을 자각하게 했다는 것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는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함. 

-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선관위와 검경, 법원은 시대에 뒤떨

어져 과잉단속을 하거나 소극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음. 유권자들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꾸어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

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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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시민사회단체의�유권자�운동(시민정치운동)�

확대를�위한�활동과�역할

권영태(한국NGO학회 이사)

1. 들어가며 : 과연 유권자운동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유권자운동은 시민정치운동과 동의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런데, 일

상적으로 자주 쓰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유권자 운동’이라는 

말은 정작 학계 또는 시민정치교육에서도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 없이 쓰이고 있다. 유권자

운동 하면 떠오르는 권위자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유권자 운동’이라는 키워드로 학술 논문을 검색해보면 유권자 관련 연구가 엄청나게 많

이 검색된다. 그렇지만 스펙트럼이 넓다. 정작 유권자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유권자운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

인했을 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유권자 운동’이라는 표제어로는 따로 등록되지 있지 

않다. 

2021년에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운동본부가 발족했다.1) 오늘의 유권자운동은 과거

1) https://newsis.com/view/?id=NISI20210311_001723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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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이제 유권자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는가? 어쩌면 지난 한 세대 

동안 시민사회운동이 담당했던 유권자운동의 상당 부분이 정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시대가 된 덕분인지도 모른다. 

유권자운동이라고 했을 때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크게 담론이 된 움직임은 공정선

거감시운동, 낙천낙선운동, 매니페스토운동을 들 수 있다. 민주화 직후 선거만 제대로 - 공

정하게 - 이뤄져도 민주의 증진과 개혁의 실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공정선거감시

운동이 본격 전개됐다. 여전히 선거 때마다 낙선 진영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운운하기는 하

지만, 갓 민주화 직후처럼 근본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는 곤란한 시

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시민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낙천낙선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까지도 뒤흔들

어놓았다. 매니페스토라는 외래어는 상당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당연

한 말이 되었다. 이외에도 유권자운동으로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 실천 활동은 무수히 많

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유권자운동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러 움직임들을 거

시적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도 찾지 못했다. 

과연 유권자운동이란 무엇인가? 

매년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마다 유권자의 날로 기념한다. 2012년 법률로 

제정되었다.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

에 관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2) 선거문화발전을 위한 유공자 

포상이 있어 정부에서는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으로서 선관위

는 당연히 선거할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로 모든 국민 또는 주민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의

미로 유권자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 운동이라고 할 때 유권

자는 다른 뜻인가? 

미국의 경우 선거를 하려면 등록해야 하는 유권자 등록 제도가 있어 유권자 운동은 흔히 

소수 인종의 유권자 등록 확대를 통한 정치세력화 또는 의회 진출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행정상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바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미

국과 같은 유권자 운동의 개념은 생각하기 곤란하다. 

유권자 등록 운동과 투표하기 운동을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김진하(2016)3)는 양자를 모

검색일 2021. 8. 2.
2)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84&bcIdx=145580

검색일 2021. 8. 2. 
3) 김진하, “미국의 유권자 동원 운동의 효과와 한계”, 미래정치연구 Vol.6 No.2, 서울 : 명지대학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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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권자 동원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유권자 ‘동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조아라(2016)4)는 2014년 지방선거를 대상으

로 한국 유권자들의 동원 강도(영향력)에 따른 투표 참여와 정치적 정보 채널로서의 동원을 

분석하고 있는데, (유권자) 동원을 투표행위의 맥락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연결망과 연결하

여 사용한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같은 단체는 ‘유권자’라는 말을 단체 명칭에 포함하고 있다. 이 단체

는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창립되었다.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거의 

관변단체처럼 보이지만 초기 창립 멤버로 올라 있는 이름들은 당시 독재정권 하에서 여성

운동에 헌신한 선구자들이 상당하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참다운 시민의식과 올바른 주권행사를 통해 21세기 미래 창조에 적

극적으로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로 스스로를 소개한다. 여성의 민주시

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및 성인지적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강령의 첫째는 우리 

여성 유권자는 참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주권자의 책임을 다하여 민주주의의 확립을 기한다

는 내용이다.5)

한국여성유권자연맹처럼 유권자 명칭이 들어가는, 특정 계층의 유권자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로는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이 있다. 참여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유권자 스스

로 변화와 발전의 주체가 되고 장애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증진한다는 등의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6)

한국유권자중앙회7)나 한국유권자총연맹8), 한국청년유권자연맹9)처럼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제 활동 여부가 의심되는 단체들도 검색된다. 미디어에 간간히 올라오는 기사가 검색되는 

것으로 봐서 전혀 활동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단체들이 사용하는 유권자의 정의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사전적 정의대로 선

거권(또는 투표권, 참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권자운동은 

정치연구소, 2016.
4) 조아라, “한국 유권자들의 동원 강도(영향력)에 따른 투표 참여와 정치적 정보 채널로서의 동원 - 2014 

지방선거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서울 : 한국사회학회, 2016.6, pp. 500-507.
5) http://www.womenvoters.or.kr/about/background.php

검색일 2021. 8. 2. 
6) www.kldv.or.kr
7) www.kvoters.or.kr
8) www.apila.org
9) http://blog.naver.com/spen123. 검색일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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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선거권을 행사하자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게 된다. 선거권은 있지만 제대로 행사하

지 못해 특정 계층의 이익이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유권자운동’이라는 키워드를 직접 담은 학술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데, 유영미(2000)10)

는 노인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다뤘다. 노인유권자운동11)을 노인권익운동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단순한 법률 제개정이나 정책청원이라는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벗

어나 지속성과 주체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적 정치운동으로 서술한다. 

‘유권자 시민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연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

다. 이혁규(2001)12)는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유권자 시민운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

용한다. 유사한 개념 사용례로 ‘풀뿌리유권자운동’도 발견된다. 유성진(2013)13)은 미국의 

티파티(차당) 운동을 풀뿌리유권자운동으로 범주화했다. 티파티운동은 2010년 미국 중간선

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에 크게 기여14)했다고 평가되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유권자운동 또는 

정치운동으로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중 ‘유권자운동’을 사용한 성과는 이희자의 “2016년 제20대 총선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바라는 여성유권자운동 방안”15) 정도가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16)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많이 진행했다. 여성정치인 확대17), 여성후

보공천할당제18),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19), 여성 역할 증대20),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21), 

10) 유영미, “한국노인의 정치정향과 노인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0. 
11) 유영미는 ‘노년유권자운동’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한다. 
12) 이혁규, “4.13 총선의 의미와 유권자 시민운동의 방향”, 논문집 Vol.38, 청주 : 청주교육대학교, 

2001.
13) 유성진, “정치신뢰와 풀뿌리유권자운동”, 미국학논집 Vol.45 No.1, 서울 : 한국아메리카학회, 2013. 
14) 유성진, 정진민, “티파티운동과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서울 : 한국정

당학회, 2011.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3 
16) 예컨대,

“2018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세미나”, 2017.10.27(금), 국회의원회관. 주최 :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정 - 후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7) 예컨대, 

[연구보고서] Date : 2019-01-11, “2022년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당선요인에 관한 연구”.
18) 예컨대, [연구보고서] Date : 2017-01-11,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제16대

-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19) 예컨대, 

[열린광장 > 행사안내] Date : 2016-03-15, “2016년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20) 예컨대, 

[세미나 자료] Date : 2014-05-22, [제3차 여성현안포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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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수 의회 구성22) 등 다양한 표현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넓은 의미의 여성유권자운동

을 연구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유권자운동으로 볼 수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연구는 직접

적으로 유권자운동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권자운동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오

수길(2006)23)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국면에서만 일회적으로 

공약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전 의견수렴, 실행체제와 환경 조성, 정책 집

행, 검증 및 평가에 이르는 매니페스토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시민운동이라고 설명

하면서 작성된 매니페스토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역

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숙의하고 감시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종래 시민운동단체가 전개한 네거티브 캠페인(negative campaign )인 

낙천·낙선운동과는 달리 좋은 정책, 바른 정책 제시를 통하여 정책경쟁을 통한 선거를 치루

기 위한 포지티브 캠페인(positive campaign)으로서 전개24)되었기 때문이다. 김용복(2009)25)

은 매니페스토운동을 지역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금권과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

는 과거의 선거문화를 정책과 공약의 평가를 통한 선거로 바꾸려는 사회운동이자 민주시민

교육으로 높이 평가한다. 

‘유권자’가 들어가는 연구는 너무 많아서 유권자운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컨센서스를 찾

기는 더 어려울 정도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다.26)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유권자에 대한 경험적 분석도 있다.27) 김학량(2015)의 “후보자의 유권자 

21) 예컨대, 

[연구보고서] Date : 2014-01-10 “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
22) 예컨대, 

Date : 2013-12-10 [포토뉴스]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 의회 구성을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 개최 
23) 오수길,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시민운동의 전망”, 시민사회와 NGO Vol.4 No.2, 서울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6. 
24) 김영래,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치문화의 발전 과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광

주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25) 김용복,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5, 광주 : 호남대

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
26) 예컨대, 

김동석, “유권자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

로”, 서울 : 국민대학교 석사학윈노문, 2012. 

서현진,이곤수,임성학,정원칠,정한울,이내영,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5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EAI 워킹페이퍼, 2010.9. 

유현종, “선거에서 정보환경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서울 : 한국정치학회, 2008. 
27) 조진만, “어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가?”, 현대정치연구 Vol.2 No.2, 서울 : 서강대학교 현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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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요에 대한 연구 : 2014년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28)처럼 유권자의 관점이 아니라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의 관점에서 유권자 정보를 다룬 반대 방향의 연구도 있다.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민운동은 선거 시기를 전후한 다양한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활동 외에도 정책 분석, 공약 이행 정도 평가 같은 활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흠결 있는 후보자를 가릴 수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했다. 

재산, 전과기록처럼 없던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를 압박하는 활동도 있었고, 이미 공개는 되

어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강구하였다. 

시민정치교육의 실행도 유권자운동 또는 시민정치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는 독일의 예를 들어 시민교육을 정치교육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성인은 물

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정치교육에 대한 고민도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모니터링하는 활동도 시민정치운동 또는 유권자운동으로 당연히 포괄해야 할 것이다. 회의 

참여율처럼 적절한 평가기준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요소도 많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은 때도 있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 모범 정치인을 선발해 시상하는 시민단

체도 다양한데, 이 또한 유권자운동의 범주에 들어간다. 

선거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넘어 넓은 의미의 정치 또는 생활정치의 개념으로 확장하면 

유권자운동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진다. 점차 확장되고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회나 마을공동체, 참여예산은 어떤가?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을 적용하면 결국 유권자의 참

여 확대로 보아야 하고, 넓은 의미의 유권자 운동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숙의 민

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공론화 절차 등도 넓은 의미에서 유권자 운동이

라고 봐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지 않고 유권자들이 주요 사

안에 대해 직접 의견 표출과 결정 과정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시민운동은 상당 기간 일정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파 시민운동의 등장과 시민운동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리를 두는 새로운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등장으로 공통된 인식 기반은 해체

되어 버렸다. 시민운동의 많은 내용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상당 부분 반영되어 

시민운동의 위상 또한 상당히 줄어든 측면도 있다. 유권자운동이라는 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에서 유권자운동은 단순히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29) 과연 

치연구소, 2009.
2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9, 광주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29)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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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운동이란 무엇인가? 이 글은 유권자운동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 다루는 논문이 아니

다. 사실 엄두를 내기 어려워 내세운 변명이다. 향후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전문가들이 규명

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유권자운동을 시민정치운동과 관련된 교육과 실천 활동들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유권자 운동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역할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을 시민정치운동으로 등치하는데 대해서도 사실 조심스럽

다. 유권자운동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듯이 시민정치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소 생각한 대로 시민정치운동을 유권자운동으로 보면 안 될 

확실한 논거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찾지 못했기에 또 변명을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 운동 확대를 위한 활동과 역할을 고민하면서 유권자운동의 정의

에 대한 모색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시론적으로 몇 가지 언급하였다. 이

러한 인식은 시민운동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개념의 재구성 또는 재범주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연결된다. 

현 단계에서는 시민정치운동의 정의에 대해서도 엄밀한 작업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관련 논의는 후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필요한 유권자운동의 확대를 위해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참고로 이 글에서 ‘시민사회단체’는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민운동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적, 조직적 흐름을 의미한다. 우파 시민운동과 민간화된 관변단체, 새롭게 등장한 

흐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다양한 민간단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전자를 좁은 

의미의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후자를 넓은 의미의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직 학술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의 편의적 개념 채택임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주성수의 엄밀한 구분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시민운동, 이 글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

하여 NGO라고 하고, 후자를 CSO로 표현한다. 그런데 CSO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민사회

조직이 되어 시민사회단체와 구분이 쉽지 않다.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로 구분할 수도 있지

만, 사실상 사회단체라는 말은 시민사회단체로는 쓰이지만 사회단체 단독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주길 바란다. 물론, 학계에서 사회단체를 구분해서 쓰는 연구가 없지

는 않다. 

“피켓 대신 트위터, 유권자 운동 ‘신인류’가 떴다”, 등록 :2010-04-19 20:32수정 :2010-05-03 10:2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16756.html#csidx28ca71b8819ad1e

bd10d8cb9ad6b225 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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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운동의 개념 정의부터 정립되지 않고 변화한 환경,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시

민사회단체가 유권자운동 또는 시민정치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성찰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

았다. 기존에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잘 해온 활동, 잘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제

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4가지 정도로 시론적으로 제시했다.

2. 유권자운동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의 현시대적 과제

1)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련하여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정

치기득권층의 반대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 표현의 자

유가 확대되는 법제도적 진전에 따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

의 확산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발제1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법 개정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므로 표현

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노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굳이 덧붙

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점차 주요한 이슈로 제기된 가

짜 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한 대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은 

지금까지 유권자운동(시민정치운동) 차원에서 제기된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과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쉽게 활용되곤 한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오히려 상대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층을 자극하여 표를 결집시키는 효

과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비방과 흑색선전 등 선거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활용되는 네

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의 재인식이 필요하며, 정책선거 중심의 선

거운동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30)하다는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운동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권자운동으로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만 자칫 기득권을 지키고 사

30) 이동윤,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네거티브 선거운동”, 동북아연구 Vol.28 No.2, 광주 : 조선대학교 동

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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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회적 배제를 여전히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부작용에 대해서 경

계해야 한다.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에 대한 연구의 진전으로 향후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운동 또한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네거

티브 선거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은 성격을 다소 달리 하지만 공론장의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선

거를 통한 대표 선출과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근래 관련된 연구는 상

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계와 대중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는 바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교육과 실천 활동이 필요한 지점이다. 

가짜 뉴스의 경우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정치 가짜 뉴스 예방 또는 대응

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최윤진(2018)31)은 뉴스에 대한 동의 정도, 정

치지식 보유정도에 대한 지각, 및 비판적 이해능력에 따라 가짜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다

르다고 한다. 이서희(2018)32)는 용자가 범주화한 정보원의 정치소속에 따라 가짜뉴스의 효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학구(2020)33)는 가짜뉴스 확산과 언론 신뢰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가짜뉴스가 만연하

는 현실을 탈진실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가짜뉴스 대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와 언론계 

자정 노력, 자율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교육과 실천방안을 수

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선거 시기는 물론 정치 과정에서 만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

가 상당하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를 통한 가짜 뉴스 대책은 자칫 양면의 칼과 같아서 늘 악

용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윤성옥(2018)34)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안이 기존 법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 사업자에게 과다한 책임 부여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가짜뉴스의 규제대

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한 관리방법을 고려할 

것,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법적 규제도 다양한 부작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일

31) 최윤진,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 추정 : 뉴스에 대한 동의 정도, 정치지식 보유정도에 대한 지각, 

및 비판적 이해능력에 대한 지각의 효과”, 서울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2) 이서희, 정보원의 정치적 소속집단에 따른 가짜뉴스 효과 : 정보원 호감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3) 정학구, “탈진실시대의 가짜뉴스 확산과 언론 신뢰도의 관계”, 부산 :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34) 윤성옥,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2, 서울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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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감시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짜뉴스효과의 조건을 논한 노성장, 최지향, 민영(2017)35)의 연구는 특히 유권자 운동의 

확대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가짜뉴스 예방과 대책 활동에서 참고가 된다. 주요 연구 

결과는 이렇다. 다당 구도에서 이념성향보다 후보자 호감도가 가짜뉴스효과의 주요 원인으

로 작동한다. 정치지식은 실제뉴스효과뿐 아니라 가짜뉴스효과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지식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선거정보를 주로 접할수록 가짜뉴스효과가 높아져 이들이 가짜뉴스 유통의 주된 채널

로 작동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정치적 이견을 회피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폐쇄성이 강할수

록 가짜뉴스효과가 상승한다. 유권자의 사실 확인(fact-checking) 행위의 효과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상이한데,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짜뉴스효과를 감소시키는 데에 상

대적으로 유효하다.

정치인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

한 감시활동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참고할 만하다. 

홍주현, 나은경(2016)36)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언론이 피해자

를 어떻게 명명하는지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비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따

라서 혐오표현을 발하는 당사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혐오표현에 대한 도관 역할을 하는 언

론에 대한 감시 활동도 함께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은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법적 움직임도 있지만,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상존하기에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공론장에서 퇴

출되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홍성수(2019)37)는 법적 관점에서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서 깊이 논증

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인데,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악이 있다면 국가와 법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홍성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와 법의 개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35) 노성장, 최지향, 민영, “‘가짜뉴스효과’의 조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34 No.4, 서울 : 사

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36) 홍주현, 나은경,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학보 Vol.60 No.5, 서울 : 한국

언론학회, 2016.
37) 홍성수,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Vol.22 No.3, 서울 

: 한국법철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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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나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영역에서는 금지 정책을 사용한다. 둘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과 폭력을 철저

하게 막음으로써 혐오표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대항표현을 활성화

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정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엄밀한 분류는 시민사회단체의 혐오표현 관련 교육과 실천 활동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한다.

블로그를 비롯해 개인 미디어의 확대로 시작해 SNS 시대가 되면서 전통적 미디어 시대

에 진행되던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감시 활동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는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과거 전통적 언론에 대한 미디어 감시 활동에 비해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해야 할

까?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다.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 미디어와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등장은 어쩌면 몇몇 시

민사회단체의 선거 과정 또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운동으로서 미디어 감시 활동이 애초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 미디어와 SNS를 통한 가짜 뉴스와 혐

오 표현의 확산을 예방하고 비판하는 개인 미디어와 SNS 활동의 증대가 이뤄질 수 있는 장

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드는 방향에서 다양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을 내놓거나 

조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이 필요하다. 정다영(2018)에 따르면 38)오늘날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표현의 발화로 그치지 않고 왜곡된 정치적 표현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궁극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의 방향은 소수자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치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주의 사회구조의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오발화자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아닌 혐오표현이 발화되는 영향력과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혐오표현

이 정치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부정적 효과와 재생산을 방지하는 본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특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의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차

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 감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과거 미디어 감시가 활발하던 시절과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과 SNS에 대한 미디어 감시

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미디어 감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

38)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Vol.31 No.2, 서울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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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다양한 민간단체에 대한 유권자교육(시민정치교육)의 플랫폼

현재 우리 사회는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시민운동의 전통적 형태 이외의 다양한 민

간단체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본격 전개된 이후 시민단체는 기존의 이익단

체, 관변단체와는 구분되는 활동 내용과 가치적 지향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

화를 견인했다. 

2000년대로 들어선 이후 시민운동 이외에도 다양한 흐름의 민간단체 활동이 대두된 바, 

대표적인 흐름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있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조직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시민단체의 중간 영

역 또는 양자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컨대 기업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나 

복지단체도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사회

적기업법의 예에서 보듯이 점차 제2섹터와 제3섹터의 구분은 흐릿해지고 있다.

2010년대 사회혁신을 위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다양한 정책들은 기존에 자발적으로 

형성되던 마을공동체와 병존하면서 여러 지역 차원의 주민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전국

적으로 확산되었다. 

노동운동의 경우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총이 결성되기까지 변혁적 지향이 중심

이었지만, 2000년대 넘어서는 변혁적 지향의 관성적 잔존과 함께 이익단체와도 같은 성격

도 상당 부분 띠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과거 분명 민주노조였지만 기득권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도 분명 나타났다. 

우파 시민단체의 등장, 관변단체의 실질적 민간단체화 현상도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들

이다. 기존의 이익단체들 중에서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모색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는 곳

도 상당하다. 진보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정책의 변화 때문인지, 시민의 요구 때문인지, 오히

려 마케팅 같은 실용적인 관점 때문인지,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친정부적 또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아직까지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민간단체의 도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학계의 컨센서스

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물론 관련 연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예컨대 주성수는 NGO

와 CSO를 구분하여 NGO보다 CSO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다. 

주성수는 국제기구의 정의를 동원해 CSO 개념을 소개한다. 세계은행은 국가와 가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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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있는 모든 기관과 결사체들을 CSO로 본다. NGO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여성단체 등

의 멤버십 단체, 나아가 재단 및 기업협회, 전문협회, 미디어, 두뇌집단, 연구집단 및 훈련기

관, 신용조합과 상조회, 협동조합, 풀뿌리조직(GRO)과 지역기반조직(CBO) 교회와 모스크, 

기도단체 및 종교기관, 대학, 스포츠단체, 문화예술단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등이 CSO에 

포함된다.

UNDP가 제시하는 CSO의 목록도 비슷하다. 노동조합, NGO, CBO, 가족, 부족집단, 종교

기관, 자선단체, 클럽, 재단, 정당, 협동조합, 시민의 감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연맹, 환경

단체, 특수이익단체, 전문협회, 스포츠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및 서비스조직들

이 포함된다.39)

주성수는 CSO를 시민사회조직으로 옮기고, NGO를 비정부조직으로 옮긴다. 양자를 합쳐 

제3섹터로 표현한다.40) 영어 개념을 직역한 학술적 개념으로 문제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단체와 과거 또

는 현재 가치적 지향이 그리 뚜렷하지 않았던 민간단체의 활동도 모두 포괄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자가 중심이다.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면서 굳이 단체를 결성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목소리가 단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에서 국민청원 같은 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개인의 의견제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합류하는 경우 시민사회단체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기도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기존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에서도 가치적 지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주거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두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런 영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먼저 생성되

지 않아 상당 부분 다수 국민들의 무관심 상태에 있거나 일부에서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영역에서도 가치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민주

주의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학계의 논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민

주주의’(이상북스, 2020)는 저자 남기업이 직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아파트 공동체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이익단체, 대중조직, 관변단체, 새로운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정치적인 

39) 주성수,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p. 154.
40) 주성수,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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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예정된 경로다. 스스로를 유권자로 인식하면서 선거를 

비롯한 정치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이익단체, 대중조직, 관변단체, 새로운 민간단체들

에 대한 정치시민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본연의 자기 

단체의 활동 목적에 맞게 진보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도록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

다. 이미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지나치게 자기 이익에 국한하여 로

비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시민정치의 원칙과 내용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

다는 의미이다. 

IT를 활용한 플랫폼 회사들의 등장 이후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그렇지만 원래 플랫폼의 의미는 기차역 플랫폼처럼 IT와는 상관없이 쓰이던 개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유권자운동(시민정치운

동)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IT를 활용한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정부 예

산이나 공익적 자금을 조성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IT를 

활용한 플랫폼 곧, 앱의 도입이 실현되면 금상첨화이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다른 개념을 찾는다면 가치 멘토링 정도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20대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전대협, 한총련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큰 규모로 움직이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

께 생겨난 수많은 의미 있는 ‘카페’들을 보라. 그들은 함께 토론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촛

불을 든다. 

선배들의 몫은 20대를 탓할 게 아니라 돕는 것이어야 한다. 가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

떤 것인지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손 내밀 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20대가 가치 있는 

삶을 준비하고자 할 때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들의 구실이 필요하다. 이를 

이름 하자면 ‘가치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멘토링은 일반 멘토링에 더해 민주, 인권, 평화 같은 가치의 내용을 전파하고 도움을 요청

하는 후배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필자를 예로 들면, 예전에 시민운동에 잠깐 관여한 바 있고 

지금은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를 고민하는 후배들의 요청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다. 20대를 탓하지만 말고 가치 멘토링에 나서면 어떨까?41)

41) [왜냐면] 20대의 멘토가 되자 / 권영태 등록 :2009-07-19 21:53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66704.html#csidx2047f82b7fac693ba687

beb9d5d27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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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대학원 시절 언론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이다. 당시에 미디어에서 20대를 탓하는 

견해가 많았다. 의식이 없다, 자기 이익만 챙긴다, 불의에 분노할 줄 모른다, 버전은 다양했

다. 시대는 달라졌는데 과거와 같은 - 거대 담론을 기치로 학생운동에 매진하던 - 20대의 활

약상(?)을 기대하는 시각이라고 보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7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운동의 결과 오늘의 많은 20대가 자기 스펙만 챙기면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

적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젊은이들이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도 아주 높

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기에 열심히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20대들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

하고 때가 되면 언제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고 가치 멘토링을 제안했다. 

오늘 시민사회단체는 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시민운동의 실천을 통해 가치적 지향을 

제시하고 가치적 성과를 이룩해왔다. 다른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개인들이 침묵, 방관, 외면

하는 동안 또는 적극적으로 권력과 자본에 기생하는 동안 선구자적 활동을 해온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회가 변했고 시대가 달라졌다. 다른 방식의 접근, 세련되고 더 멋진 

접근이 필요하고, 가치 멘토링의 문제의식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다른 다양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시민정치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

정 일변도의 인식보다는 적극적으로 가치를 멘토링하는 관점에서 협조적, 조성적 태도를 가

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이런 플랫폼과 같은 활동은 정당에서 진행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 수준

은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계 단위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당 

조직 단위들은 일개 시민단체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는 때가 많다.  

3) 이슈정당화 또는 시민 정치인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 확대

최근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현상은 이슈정당이다. 아니, 기본소득당이다. 독일의 녹색당

과 같은 이슈정당의 의회 진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기본소득당은 창당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기본소득당의 경우 시대전환 등과 

함께 2020년 총선 당시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우연히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라고 볼 수

도 있다. 우연적 현상을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 운동 확대와 관련짓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례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이슈정당이 성공한 사례는 독일의 녹색당을 제외하면 사실 다른 나라에도 많지 않다. 물

론 이슈정당과 관련해서도 현존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당들의 가

장 큰 특징은 특정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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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도 존재한다. 박설아, 류석진(2013)42)은 독일 해적당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전통적

인 거대정당이 간과하는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특정 

이슈에 정당 프로그램을 집중하며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소셜 거버넌스를 시도하여 이슈정

당으로서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병기(2016)43)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녹색운동을 분석하면서 정치세력화에서 국가

의 수용성이 주요한 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노총 이전 전노협의 경우 국가의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이라는 낮은 수용성이 작용한 반면, 민주노총의 경우 경제위기라는 계기적 

사건으로 인해 국가가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받아 들였으나나 형식적 제도화로 정책적 배제

는 지속되었다는 분석이다. 녹색운동에서는 민주화 이후 국가의 수용성 확대와 민주화 카르

텔의 작용으로 협력적 제도화가 나타났다지만 민주화 공고화 이후 보수정권의 재등장으로 

수용성이 낮아지고 운동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녹색당은 의석을 배출하지 못했고,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이슈

정당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평가가 가능하기에 기본소득당의 의석 배출 이전 연구들은 

다양한 한계를 가진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이슈정당화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의회 진출 

또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지향을 실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지원(2015)44)은 차이의 인정’이라는 소극적 명제를 민주주의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차

원에서 사회운동의 정당화가 이슈정당의 도입과 확대가 폐쇄된 민주주의의 역동과 재구성의 공

간이 되어줄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을 결성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기본소득 추진 흐름과 함께 함으로써 초기부터 의회 진출을 목표에 두

었다고 할 수 있고 특이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입어 의회 진출까지도 성공했다.

우연적이었다고 폄하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가치적 지향을 하는 시민단체들

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특히 80년대 이후 진보정치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해온 지난한 과정을 돌아보면 적극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2021년 뉴웨이즈의 활동상도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지 의문을 제기되지만, 

눈여겨볼만하다. 뉴웨이즈는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젊은 정치인을 ‘젊치인’으로 명명하고 여

42) 박설아, 류석진, “이슈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2, 서울 : 한국정당학회, 

2013.
43) 민병기, “한국 노동운동과 녹색운동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비교연구”, 대전 :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6.  
44) 윤지원, “차이의 민주주의와 이슈정당”, 서울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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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스펙트럼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젊은 세대의 의회 진출을 성원하고 조성하고 있다. 중

앙정부 차원이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가리지 않고 직접 출마한 젊은 정치인들을 홍보하고 

육성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 

뉴웨이즈가 기존의 정치시민단체와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치 에이전시를 표방하고 있다

는 점이다. 물론 비영리단체로, 직접적으로 기성 젊은 정치인(젊치인)에 대한 유료 에이전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아직 2명의 원기왕성하고 열성적인 두 사

람의 창립자가 주도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유권자운동의 확대와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뉴웨이즈의 방식을 적극 차용하여 예컨대 60세 이상의 유권자로 구성된 노년당 또는 실

버파티의 등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젊’치인처럼 연륜 있는 정치인을 의미하는 ‘륜치인’ 정

도의 개념화를 통해 상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향후 뉴웨이즈 방식의 적극적인 차용이 예상되는 계층은 다문화 2-3세대 젊은 층이다. 

미국의 경우 유권자 등록 시스템으로 인해 소수인종의 유권자운동의 경우 유권자 등록으

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뉴웨이즈 방식으로 다문화 출신의 무조건적인 정치권 진출을 

적극 독려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뉴웨이즈의 방식을 벤치마킹한다면, 시민사회단체의 가치적 지향을 실

현하는 정치인을 적극 육성하는 교육이 우선이다. 기성 (예비) 정치인들 중에 시민사회단체

의 지향과 관련된 정치인들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한때 시도된 

바 있는 당선운동과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과거 당선운동이 선거 국면에서 일

시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뉴웨이즈 방식은 상설적인 활동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대변하는 (예

비) 정치인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홍보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에이전시’ 역

할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최근년 주목 받는 기본소득당과 뉴웨이즈의 행태는 사실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가치

적 지향이나 조직적 메커니즘, 규모 등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정당 형식을 띠고 

정치인 양성을 직접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형식적으로 정당을 

표방하고 법적으로도 정당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차별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면 시

민단체이면서 형식만 정당인 경우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구별되는 특징을 더 본질적으

로 주목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각기 자기만의 다양한 이슈들에 특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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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체가 정치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현대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Edwards 와 Foley의 구분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국가와 기

업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인 핵심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것들이 아니라, 스

스로가 사회적 자치를 수호하고 정책변화를 모색하며 정권교체까지도 추진하는 정치적 활

동45)을 해왔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준정당적 기능 또는 대의의 대행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46)

따라서 차제에 기본소득당처럼 이슈정당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정치권으로 편입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뉴웨이즈의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나아가 이슈

정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법하다. 

4) 대의민주주의에 어떻게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새롭

게 숙의형 공론화 절차가 시도되기도 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

고 일정 정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건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어 보인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노력 또

한 유권자운동의 일환이다. 다만, 오히려 이 글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운동 확대의 방향성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활성화되었던 숙의형 공론화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도록 한다. 

이태동47)은 숙의형 공론화의 개념과 절차, 의의 등에 대한 심화된 탐구를 통해 공론화와 

온라인 국민청원의 결합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동은 숙의형 

공론화와 온라인 청원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5가지 원인을 제시한다. 숙의형 

공론화 결과를 못 내거나 방치(예산, 인력, 노력 낭비)하는 경우,  숙의형 공론화 결과와 대

의 민주주의 결정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경우, 숙의형 공론화 운영의 투명성, 정당성이 

45) 주성수,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p. 107.
46) 주성수,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p. 108.
47) 이태동, “온라인 숙의 플랫폼 :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와 온라인 국민청원의 결합”, 경

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콜로키움(2021년 9월 11일 개최) 발

표문. 



77  

한

국

N

G

O

학

회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상실(구성원 구성 등)되는 경우, 숙의형 공론화가 정치적 책임 회피의 도구로 쓰인 경우, 온

라인 청원이 진영 논리의 통로,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각각의 항목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우선 숙의형 공론화 결과를 못 내거나 방치(예산, 인

력, 노력 낭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생기는 

초기의 시행착오로 봐야 할 것이고 점차 운영 사례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숙의형 공론화 결과와 대의 민주주의 결정 간의 갈등과 대립의 경우는 어쩌면 당연한 것

이다. 사실 이 논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곧 간접 민주주의의 대립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향후 숙의형 공론화 등 다

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하는 제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혹 제도화가 진

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의기관이 숙의형 공론화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절차가 대의민주주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표율 과반

수는 달성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는 현행법상으로는 2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노

동조합에서 단협 안을 집행부가 협상한 후 투표를 통해 인준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지역 

차원에서 이런 사례는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 주민 2/3 또는 80%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임의적 협상을 제한하고 협상 

타결 이후 노조원들의 반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설혹 초기 제도화

의 취지는 그렇다 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 

차원의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 과반수가 아닌 절대 다수 지역민의 찬성을 통해 기존의 재산

관계를 변동하도록 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것이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민주주의는 그만큼 도입도 어렵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쉽

지 않다. 노동조합이나 아파트 공동체나 적게는 수 십 명에서 수 만 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

한 상황에서도 직접민주주의는 그 운영의 현실화가 쉽지 않다. 과거 대학 학생회는 학생총

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총 학생수의 10%를 총회 정족수로 삼았다. 학생회 선거라는 대의적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자주 활용했으나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관점은 점차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에도 동일하게 제기된다. 10여 명 수준의 위원으로 구성되던 주민자치위원회가 50-10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로 되었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한 마을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지

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족수의 문제에서 불참여자는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상관없다고 보고 권리를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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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고 보면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선거도 투표율이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대표성을 인

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논리적 유추는 가능하다. 과거 대학 학생회가 채택한 총회 정족수 

10%는 오히려 더 직접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2010년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로 자신의 소신을 심판

받으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재건축 같은 근본적인 변동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에서

는 2/3 또는 80% 이상의 룰 때문에 수 천 만 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필요한 장기수선충당

금 사용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많은 비판을 과거부터 받아왔다. IT 기술의 

발전 으로 전 주민 투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가능한데, 현 단

계에서는 공론장의 결정을 반드시 지자체 장이나 의회가 참고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정도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 중앙정부의 

감독 역할을 배제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되면 곤란할 것이다. 

이태동이 숙의형 공론화와 온라인 청원이 갈등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로 든 나머지 3가지 

경우는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다. 숙의형 공론화 운영의 투명성, 정당성 상실 (구성원 구성 

등),  숙의형 공론화가 정치적 책임 회피의 도구로 쓰인 경우, 온라인 청원이 진영 논리의 

통로, 포퓰리즘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현실

에서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특히 진영 논리의 통로로 온라인 청원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온라인 정당의 위상이 점점 커지면서 각 정당에서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들이 과

도 대표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야 한다. 

숙의형 공론화의 제도화, 언제, 어떻게, 어떤 아젠다로, 왜 숙의형 공론화/온라인 청원을 

사용하는가, 공론화 위원회 구성, 숙의형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일응 긍정할 수 있으나 숙의형 공론화와 온라안 청원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는 국민발안제도는 국회청원 시스템의 변화로 상

당한 정도로 실현되고 있다. 물론 원론적인 의미의 국민발안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과

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직접 법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지만, 원론적인 의미의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국회청원 시스템은 일정 수 이상

의 온라인 청원 동의가 있으면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한다. 과거 무조건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했던, 그로 인해 그야말로 국민 중 극히 일부분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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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비교하면 근본적으로 혁신되었다. 

국민발안제도는 국민의 직접 참여라는 목적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내용 등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법안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 심의의 장이 적

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발안 전후로 발안의 공개와 이에 대한 토론, 심의가 가

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또는 의회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민주제와 대의제의 핵심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48)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을 위한 제도는 그 설계가 간단하지 않다. 만일 대의제로 제대로 국

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직접 민주제를 활용해야 한다면, 일반 국민 모두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 사회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의사결

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면밀히 세심하게 구상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49)

그렇지만 여전히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유권자운동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

체의 중요한 활동 방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숙의형 공론화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방향성은 

계속 나아가야 할 아직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자꾸 여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시도

하는 과정에서 잘 된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수

준을 높이는 방향도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민주주

의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근간이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훌륭한 대의민주주의, 곧 대의민주주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여 확대는 양적, 질적 방향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질적 

방향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 사회의 시민

정치교육의 강화를 통해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고 대의기관인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높이는 문제이다. 

양적 방향은 아직은 상상 또는 찾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국회

48) 김선화, “직접 민주주의제도 실현을 위한 법률 현황과 개정방안”,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콜로키움(2021년 9월 11일 개최) 발표문, p. 9.
49) 김선화, “직접 민주주의제도 실현을 위한 법률 현황과 개정방안”,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콜로키움(2021년 9월 11일 개최) 발표문,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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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률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시민사회단체에서 압력을 가해야 한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은 사실 짧지 않다. 1년이나 2년으로 줄이면 나쁜 또는 맘에 안 드는 대표자들을 

더 자주 물갈이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정치인들은 선거를 자주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속적

인 선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는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늘이는 것은 어떤가? 300여 명 규모로 헌법상 못 박고 있지

만 1000여 명 규모로 확대하여 다양한 각계각층 유권자들이 직접 대표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의기관의 숫자 확대를 통한 예산 가중 우려에 대해서는 (가칭) 국회의원 세

비 총량제 또는 국회 비용 총량제 등을 통해 기존의 예산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설

계하면 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첨제로 선출하는 것은 어떤가? 대의민주주의의 대

표 선출 방식으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정작 채택되어 활용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결국 뜻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다시 앞에 나서는 수밖에 다

른 길은 없다. 

지역구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제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 완전한 등록 선거구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하는 순간부터 당연시되어 왔지만 교통과 통신의 미발달로 인한 현실적인 타협점이라

고 해야 할 것이지, 절대적인 선으로서의 민주주의 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인구 25만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하면 

각 계급계층별로 자신의 대표를 대의기구에 파견하기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50만의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득이 

잘 되면 2개의 선거구를 창설한다. 다문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기성 정당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면 대표를 국회에 배출할 수가 없지만, 완전한 선거구 등록제를 채택하

면 3-4명의 대표를 배출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획기적으로 새로운 완전한 선거구 등록제를 실시하더라도 다수 유권자들의 

선택은 기존의 지역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25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수 지역구 유권자가 다른 선거구로 등록해 지역의 

경우 기준 유권자 수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많은 비판점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가 될 때 논의하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논의하면 될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격으로, 지금 중요하게 문제제기하는 바는 과연 

어떻게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훌륭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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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힐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성찰할 때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늘 시대를 선도해 왔으므로. 

3. 나가며 

이 글은 변화한 시민운동 환경,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난 한 세대 동안 각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일구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노

력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방향성으로 유권자운동 또는 시민정치운동의 

확대를 위한 시론적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시간상, 분량상 한계로 인하여 이 글은 시론적

인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린다. 유권자운동과 시민정치운동의 정의

에 대한 엄밀한 학술적 분석은 다른 전문가들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금번 토론회의 개최 취지인 ‘유권자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유권자와

의 협업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시대변

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확

대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향으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가짜 뉴

스와 혐오 표현을 정치 무대에서도 가려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내

용으로 특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첫 주제로 다뤘다.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현대사의 특성상 

준정당적 역할을 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인 양성 또는 이슈정당화까지 고

민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음으로 다뤘다.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이

미 많은 곳에서 시도되고 있고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할 만하기에 강조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 프로세스에서도 유권자 운동 또는 시민정치운동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정부기관에서 유권

자운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현상 자체가 그동안 한 세대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

의 피, 땀, 눈물 덕분임을 상기하고자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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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표현의�자유�확대와�선거법�개정

이선우(전북대)

◎ 헌법에는 정치적 자유, 즉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명시

되어 있음

◎ 그러나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은 정작 과거 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제들로 가

득 차 있는 것이 현실 

- 총 279개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 안에서 가장 폭넓은 규제체계에 해당

◎ 우선 선거 관련 규제를 공정 가치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냐, 자유 가치 중심으로 이해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전자의 가치에 치우쳐 있음

- 선거운동은 자유가 원칙이어야 하고 규제가 예외여야 하는데, 현재는 금지가 원칙이

고 자유가 오히려 예외가 된 본말전도의 상황

- 자유의 보장으로 기득권에 의한 선거의 왜곡이 초래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

으로 공정 가치가 들어서야 하는 것 -> 현실과 괴리

◎ 과거 선거부정의 폐해에 따른 후유증의 탓이 크다고는 하나, 현재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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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신문이용 광고금지”(94조) (비용 규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편이 바람직), “정

보통신망 이용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82조 4항) 등은 개정 필요

-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 인증”(82조의 6) 규정 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항으

로 폐지 필요

◎ “선거운동의 정의”(58조) 역시 너무 포괄적임

- 정의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부분적인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만으론 근본적 문제

가 해결되기 어려움

- 정의를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행위의 목적 부분을 상당히 제한시킬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함

◎ 유권자 중심의 선거 규제체계 확립 필요

-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108조) 규정의 경우 선거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침해

- “각종 집회 등의 제한”(103조) 및 “행렬 등의 금지”(105조) 등의 규정은, 언론을 제외

하고, 후보자나 정당 혹은 이들이 추진했거나 제시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의, 의견

의 개진을 위한 모든 모임 행사들을 사실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어깨띠 등 소품 착용 선거운동 금지”(68조), “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90조), 그리

고 “시민들한테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등의 서명

을 받지 못하도록 한 107조 등 역시 유권자의 캠페인 및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제한

◎ ”허위·비방 규제“(110조, 250조, 251조) 논란

- 한편으론 민형사상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단 입장이 

존재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짜뉴스의 극심한 폐해 속에서 무조건적 폐지보다 ”선거기

간에 후보자측에 의한 특정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내지 유통행위

“로 한정해야 한단 입장도 존재  

◎ 현 한국의 헌법 및 민주주의 그리고 유권자 수준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상

의 기계적 공정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 확대의 측면에서 현 

규제 위주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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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학회�학술세미나�토론문�

하상복(목포대학교 정치학)

두 분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민선영 선생님은 2000년 이후 여러 선거에서의 유권자 

운동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권영태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지평에서 유권자 운동

을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확대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만, 선거와 시민사회에 대해 문

외한인 저로서는 두 선생님의 논의에 대해 전문적인 토론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 유권자의 권리, 민주주의에 관한 조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유권자를 넘어 정치적 주체로 

사회사상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은 근대사회의 세속화 테제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

았습니다. 근대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기능 분화와 제도적 협력으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사회 

같지만 사실상 그 구성원들을 결속하고 통합하며 집단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종교성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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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서 있다고 뒤르케임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성스러움을 열망하고 함께 나누

어가지는 집단성을 본질로 한다고 말할 때, 뒤르케임에 따르면 근대는 국가와 이념이라는 

성스러움을 추앙하고 공유합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두르고 있는 근대국가

에서 정치축제는 그러한 두 이념을 성화하고 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점에서 선거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성화와 공유를 위한 매우 중대한 근대적 

축제의 장이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민족(nation)의 이름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유권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뜻과 이해관계를 대의하거나 대표할 대리자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근대적 정치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연

스럽게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결속력, 정치적 감정, 연대의 열정 등을 몸으로 알고 느끼면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는 축제의 실천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거는 그러한 축제적 성격을 상실한 듯합니다. 선거는 너무나도 기능적

이고 협소한 메커니즘 위에서 정치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축제라고 명명할 때 떠올

리는 정치적 감성의 분출과 공유와 전파를 상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대적 정치는 그러

한 감성의 확산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선거를 단순한 투표의 과정으로 환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해 “선거 시기 투표 빼고 합법

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업는 구조”(1면)라는 민선영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선거가 역설적으로,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축

제의 성격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 당시 선거는 단순히 대리자를 뽑는 투표라기보다는 올바

른 정치공동체를 향한 소망, 사람됨의 가치에 대한 열정, 연대에 대한 희구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자리였고, 후보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와 감정을 표출하고 그들과 동일

화되면서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합니다. 

2. 공론의 장으로서 선거를 상상하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던(John Dunn)은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Setting the People Free)

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신생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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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방주의자들은 결코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어휘에서 그랬듯이 매디슨의 어휘에서도, 집단으로

서 자기들 공동체의 통치에서 전면 배제되는 인민이 공동체를 직접 지배한다고는 도무지 

생각될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공동체를 통제하는 것은 그 시민들 대다수의 의지였다. 그

러나 공동체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권은 어딘가 매우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그 밖에 다른 무언가로는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용어로 부르자면 민주주의라고는 부를 수 없었다(한국어 번역본, 143면).

미국의 연방주의자들이 설계한 원리는 소수의 대표에 의한 대의제였습니다. “집단으로서

의 인민을 미국정부 내의 어떤 역할에서도 전면 배제해야 한다”(한국어 번역본 143면)는 매

디슨의 주장이 보여주고 있듯이, 연방주의자의 대의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제도였습

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속에서 정치적 결정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

고,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대리자를 선출하는 슘페터적 분업으로 경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국의 대의제과 그 토대로서 선거가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 원리에 

조응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자면, 오늘날 한국에서 대의제는 

그것을 대의라고 부르든, 대표라고 부르든, 유권자의 뜻과 의지가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하

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물론 그것의 핵심적인 요인은 정당의 무능력이 내적으로는 양극화와 

같은 경제 불평등, 외적으로는 세계화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도전과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데 있다고 봅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도권 정당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새로운 정치적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대의하거나 대표할 정

당을 발견하지도, 그 정당을 지지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대리자를 선출하는 투표의 무대가 아니라 기존의 대의제

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될 잠재적 존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들을 이슈화하고 의제화할 수 

있는 공론장의 무대로 선거를 상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론장은 여러 가

지 차원에서 이질성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점에서 권영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유

권자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마지막 면)라는 명제가 갖는 함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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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시민이�주체가�되는�유권자운동�

구혜영(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기조발제를 해주신 박재창고문님, 민선영 간사님, 권영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부분 공감하며, 실제 지방선거에 출마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유권자로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박재창교수님의 대의민주주의 선거방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코로나 이후 혹은 

위드코로나시대에서 어떠한 선거형태를 가져가게 될 것인지를 고민한 흔적은 선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곧 접하게 될 영역이라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님은 기억, 심판, 약속을 위한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

을 연도별로 정리함으로써 유권자운동의 변화상과 최근 이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선관위로부터의 선거법위반 사례들의 양적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해 유권

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왜 침해를 받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권영태교수님은 유권자운동을 시민정치운동의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와의 대응, 유권자교육의 플랫폼, 정치인 양성교육, 

다소 특이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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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유권자운동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본

인 나름대로의 추가적인 제언을 나열하고자 한다.   

1. 전자민주주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틀에 대한 제고 
(박재창 교수님)

                     선거가치

선거구성요소             
자유 공정

선택요소(소통방식, 조직화, 선거정보, 선거법)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관리요소(빅데이터, 개인정보, 시스템, 투표율)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선거이후 요소(감시, 소환, 정책투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2. 선거법위반을 사전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민선영 간사님)

- 공직선거법 개정

- AI 패트롤

- 사전 심의

- 선관위의 운영 독립성과 공정성 

- 선거법 피해센터

- 상시 선거운동 가능

- 댓글재생산프로그램 및 유급댓글부대들의 활동, 집단ID도용, 해킹을 찾는 시스템 구축 

교육

-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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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시대변천사 – 확층편향 / 합리적 의심 / 
가짜뉴스 / 비밀누설 등

- 느티나무아래 할아버지/ 빨래터아낙네

- 대자보/등사기서적

- 광장정치/촛불문화제

- 가판대 신문

- 1인시위

- SNS

- 향후 어떻게?

4.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 (권영태교수님)

- 밑으로부터의 시민참여가 아닌 위로부터의 관변조직형 양적 확대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

확대로 볼 수 있을까? (조끼 색깔만 바꾼 지역주민 구조)

- 민주주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조기 의무교육의 필요성

- 특정 인물의 발탁에 대한 의구심(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공직선거 정치인의 수와 정치의식 수준 향상과의 상관관계

- 아직도 지역현장에서 선거의 꽃은 (     )이다.

5. 국민이 주체가 되는 유권자운동

- 시민사회운동에는 시민이 없다?

- 국민 모두가 시민사회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불이익과 불공정과 불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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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민주적�공론장�형성과�선거법�개정�

방향에�관한�토론문

정상호(서원대학교)

1. 기조 및 세션 발표문에 대한 평론

- 두 분의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선거과정의 자유와 공정을 동시/병행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기

능을 세심하게 결합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도 유의미함.

- 또한, 선거제도 일반에 있어서 1) 선거운동 기간 설정의 폐지 2)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 

철폐 3) 온라인 선거운동의 장려

- 선거 과정에 있어서, 1) 전자투표제도의 확대 도입, 2) 정책 및 소환 투표 제도의 도입, 

3) 정당 내부 민주주의의 강제

- 선거의 진행에 있어서, 1)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2) 선거관리의 거버넌스 

체제 도입, 3) 선거 교육의 확대 실시 역시 시급하고 적절한 과제의 목록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유일한 차이: 소환투표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 현행 소환제도의 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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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영 간사님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법 개정” 역시 인식과 제안 역시 

박재창 교수님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2. 21대 국회와 공직선거법 개정 현황

① 현황

- 그렇다면 두 분 발제자의 제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

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확인하였음.1)

-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91건이 계류 중인데, 전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및 선거 일정 등 차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임(3임 제한 규정의 국회 적용 등).

▲ 정당책임제 규정(성폭력 가해자나 부정·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당사자 

책임)

▲ 장애인 점자, 시각 약자(색맹과 색약)를 위한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

분하는 내용을 의무화. 

▲ 재외국민과 국내 도서 유권자의 거소 및 우편 투표 허용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2009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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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23 조정훈 2021-08-31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약 4억 5천만부의 선거공보가 사용

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것임.

2112130 이종배 2021-08-20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참고하여, 지

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

천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

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2112072 이은주 2021-08-17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 구성의 핵심인 보통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보

아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을 둘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② 이 중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가결 공포(2020-12-09)된 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06263)

▲ 주요내용

가.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총 2회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동시선거 규정을 정비함.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

라. 언론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포괄위임한 규정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함.

마.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대통령선거는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병원·종교시설·극장이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해

당 시설의 옥외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

아.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

도록 하며,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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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시

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2112003 윤준병 2021-08-11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각각 비례대표와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

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111986 백혜련 2021-08-10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4호).

2111697

2111312

2110789

장경태

이명수

이종성

2021-07-23

2021-07-02

2021-06-15

이에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50%)하고 그 반환요건

을 완화하며,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

를 확대하고자 함.

2111643 정희용 2021-07-22

‘재해구호·장애인돕기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

을 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기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110724 김영배 2021-06-09

이에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

려는 것임.

2110651 김홍걸 2021-06-07

현행법상 광고물·표시물·상징물 등을 이용한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범위를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

2110560

2103274

강민정

이은주

2021-06-03

2020-08-25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

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109698

2100766

정청래

기동민

2021-04-23

2020-06-19

2017년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국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blackout) 기간을 두지 않는 나라

가 32%에 달하며, 공표 금지 조항이 있는 나라들의 평균 금지 기간

도 우리보다 짧은 4.5일임. 이에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의 경

위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자 함

2109285

2109118

조웅천

이병훈

2021-04-02

2021-03-25

헌재의 위헌 결정(2021. 1.28. 선고, 2018헌가16)의 취지를 반영

하여 현행법 상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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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933 이해식 2021-02-04
시청이나 구청사 같은 관공서의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의 경우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107729 진선미 2021-01-28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

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최

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2105371 강민정 2020-11-16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

이 될 수 있도록 함

2105073 이은주 2020-11-06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

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104761

2104676

이재정

민형배

2020-10-29

2020-10-26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임

2101706 안규백 2020-07-09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

거하려는 것임

※ 대안 반영 폐기된 개정안은 제외하였음.

3. 제언

① 입법의 중요성

-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책임

- 공론화의 문제: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대한 여야는 물론이고, 학계 및 시민사회의 낮은 

합의 수준

② 본질적 문제의 중요성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정당 가입 문제

-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 경로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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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문제

- 두 분 발제자의 인식에 공감. 

-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형 기구의 일반적 문제: 방통위와 언론개혁

-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의 구체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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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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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송(전남대)

기조 발제와 두 분의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문제의식은 맞닿아 있되 해결 방안은 다양하

게 제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민선영 선생님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운동

을 통해서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현장감 있게 설명해주셨습

니다. 권영태 선생님은 유권자 운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부터 유권자 운동 확대를 위한 시

대적 과제를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해주셨습니다. 박재창 선생님의 기조 발제에서 자유의 제

한이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지적은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면서 제가 

가졌던 문제 의식의 출발이었기에 반가웠습니다. 

기조 발제와 발표자분들의 문제 의식과 제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선거에서

의 ‘자유와 공정’을 동시에 제고하는 접점에 대한 합의는 가능할까? 에 대한 의문은 명쾌하

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확산은 기존 선거 방식의 근원적인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미디어의 등장은 유권자 선거 참여에 새로운 동인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뉴스에 따른 정보왜곡과 확증편향의 기제로 작용하면서 

자유와 공정을 둘러싼 논란은 중층복합적 갈등 양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제가 최근 경험했던 논란의 잔영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를 시민사회의 주요 덕목으로 간주하던 시민사회 연구자로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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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의 

문제는 왜곡담론에 맞선 5·18담론의 제시와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쉼없이 양산되는 5·18가짜뉴스에 의해 5·18관계자들의 트라우마가 

재발되고, 사회적 치유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한적 수준이지만 불가피하게 법률적 제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기

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후보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는 어디인지 구분 짓

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 경험이 의문을 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자유와 

공정의 접점을 우리 사회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접점의 간극이 좁혀지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짧은 소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먼저 공정의 잣대는 선거 주무기관인 선관위에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민선영 선생님의 발제에서 확인되듯이 선관위는 유권자 운동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왜 유권자 운동 단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는지? 선관위

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선관위의 자문과 자성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공직선거

법이 갖는 제도적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선관위의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관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영 선생님이 우려했듯이 선관위의 자의적 적용이 아닌 법률에 의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조 발제에서 박재창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유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 당사자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유권자

에게는 자유의 측면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선거라는 정치적 기

회구조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해왔습니다. 대의제가 갖는 한계를 시민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 대의 정치에 역동성과 시민성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실

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격차와 가짜뉴스에 의해 시민참여가 왜곡될 우려가 있

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편향을 뛰어넘을 집단지성과 시민성에 대한 신

뢰에 기반하여 선거 공간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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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권자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옹호하는,�

투표권을�보호하는�공직선거법의�개정에�관해�

원준호(한경대학교 교수/한국NGO학회장)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기다리며 유권자의 자유과 권리를 줌심에 두는 관점과 

입장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을 비롯하여 선거 참여(기회)를 확장하는 선거개혁, 인물 선출을 넘어서 사안을 제안하거나 

결정하는 투표의 제도화 등에 대한 안목을 넘어 선거교육을 담아내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는 박재창 선생님의 기조발제는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고 또 이 토론의 쟁

점이 광범위하고 근본적임을 확인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또는 앞서 하는 참여연대의 활동들에 대한 리뷰를 비롯하여 

각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민선영 선생님의 쟁점 분석은 선거법 개정의 정당성을 재인

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개정을 주창과 운동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아울러 

권영태 선생님은 유권자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적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이 네거티브 

선거운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평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

니라 시민정치운동, 시민정치인을 성장시키는 운동, 정치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 정당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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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토론자는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을 보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선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키우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내고, 표현의 자

유보다는 작은 범위이지만 덜 근본적이지는 않은, 장애인과 국외 유권자 투표권을 보호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쟁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1.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목적 및 규율체계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연원을 제거하고 민주주의 관점과 입장에서 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들이 여러 곳에서 적실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현행 선거법은 권위주의 시대에 유

산이고 그 동안 몇 가지 사안이 개정되어 왔지만 그 잔재가 여전하다, 한 발제문에서 지적

되었듯이, 유권자 또는 근본적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규율체계가 아니라 정당, 후보를 줌

심에 두고 있다. 요컨대, 선택하는 자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

는 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정의(定議) 역시 해도 되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는, 

또는 이를 사후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실

이다.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도 이 기준은, 심급별로 판결이 번복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듯

이, 썩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위의 불확실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행위의 불확정성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규제되어

질 수 없는, 제어해서는 안 되는 고유한 권리와 자유를 특정한 행위로 유형화해서 되는 것

과 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은 모호하고 성공적이질 못하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정치적 표현을 억제하는 조항이 (결과적으로) 현직에게 유리하지, 

신인에게 유리한지 궁금한 일이지만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그러한 장치들이 부당

했던, 부당할 여기가 있는 후보, 정당, 정책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낳을 수 있어 당초 규

율의 취지와 멀어져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 떳떳하지 

못한 후보, 정당, 정책을 방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하도록 유도하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간직되어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법적 규범성은 민주주의적 

법적 규범성으로 재작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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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선거제도 ― 더 나아가서는 정부형태(권력구조)와도 연관성이 있는 일이지만 

―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자라는 선거구

제도와 당선결정방식의 경우 현행과 같은 독소조항이 더 필요한 일은 아닌지 말이다. 

2.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 지원과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투표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점차 개선되었고 현재 개정 중에 있기도 하지만, 시각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용지

는 개선되어야 하고 음성 안내로 도움 받고 기표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

다. 장애인 유권자에 우호적인 환경과 기술을 갖춘 투표소를 선거구별로 구비하고 투표 참

여를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는 시기이다. 이를 계

기 삼아 국외 유권자 투표권을 보호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국외 부재자도 국내 

유권자와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를 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

는 사정을 헤아리는 차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서의 

평등권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재외 선거인의 경우 국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

으니 투표소투표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국적이 분명하고 주소지가 확인되는 국외 부재

자의 경우,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투표가 가능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국외 부재자

의 거소투표가 비밀투표나 직접투표의 원칙을 어길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국내 거소투표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전자투표의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 우선, 참여의 기술적 제약을 넘어서 참여 기회를 확대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투표자의 관점에서 비밀투

표 원칙이 지켜지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투표결과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자투표를 위한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기술적으로는 해결되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기에 따라서는, 투표 시 개인정보 노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증권

계좌 개설도 비대면 본인 확인으로 가능하고 회사 채용면접도 화상으로 본인 확인을 하며 

진행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능한 일이 되었으니 말이다. 전자투표 역시 사전 

등록 신청을 하여 시행하면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자투표

를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바로 도입하는 것이 꺼려지면 사안을 제안하거나 결정하는 

투표에서 먼저 시행하며 점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